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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1 . 硏究의 背景 및 目的

유럽의 통합이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로 결성되었던 ECSC(European

Coal ＆ Steel Community :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이래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9년 1월 1일 11개국1)이 유로를 공동통화로 출범시켰고,

출범당시 가입조건에 적합지 못했던 그리스도 2001년부터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는 각 국의 화폐는 효력을 잃고 유로화만이 통용되게

되어 있다. 유로화의 출범은 인구 3억 7,260만, 8조 5,540억 달러의 거대한

EU 단일시장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질서가 종말을 고하

고, 또 다른 경제질서가 시작되는 대변혁이라 볼 수 있다.2)

유럽연합(EU )3) 각 국의 운송업은 성장산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기

초에는 전체적인 경제발전이 있을 것이다. 회원국의 격차는 있지만, 1970년

1) 전체 15개 회원국 중에서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영국을 제외한 오스트리아, 벨기
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브루크,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등 11개국이 참
여했다.

2) 林錫珉, 유럽대륙의 복합운송 , 韓國海運學會誌 第29號, 1999.12.
3) 유럽연합(EU) 이전에는 유럽공동체(EC)라 불리었다. 유럽공동체라면 하나의 單
一共同體를 생각하기 쉽지만,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에도 기술적으로
는 여전히 3개의 공동체, 즉 유럽석탄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三者를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European Communities '라는 복수표현이 법적으로 정확하다.
유럽연합은 1990. 12. 로마에서 12개국 정상이 경제통화동맹(Economic
Monetary Union ) 및 유럽정치동맹(European Political Union )을 결의하고 1992.
2.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EMU, EPU 및 ECSC, EC, Euratom 조약을
포괄하는 유럽연합조약 (T EU: T reaty on European Union)을 서명하고 1993.
11. 1. 발효되면서 생긴 호칭이다. T EU는 유럽단일법(SEA : Single European
Act : 1986년)에 이어 2번째로 로마조약(1957년)을 수정한 조약이다(金大淳, EU

법론 , 三英社, 1995, pp.3∼10).

- 1 -



대 이후 運送量은 계속 증대하여, 거의 GDP 성장률과 나란히 신장하였다.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이 실현된 1992년 말 이후부터이다. 그때까지 EU

執行部는 주로 領海에서 이루어지는 遠洋海運에 대한 경쟁규칙

(competition rules )의 通用을 자제하면서 시장통합이후 역내의 해운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정한 해운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회원국 공동의 해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시장통합 이후에는 이를 순차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거대한 EU單一市場의 출범으로 門前輸送(door - to- door )서비스에

의한 컨테이너 무역의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이 유럽전역에 걸쳐

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遠洋定期船海運의 運賃決定機能이 도로, 철

도, 내륙수로 등 域內運送部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競爭規則

(competition rules )의 통용이 EU공동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본 硏究는 EU 域內外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통합이래 진행되어온 EU 共同海運政策에서 競爭規則

의 適用動向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차후 이러한 競爭規則이 EU共同海運政

策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것이 目的이다.

2 . 硏究方法 및 構成

본 硏究는 통합이후 점차 변화 확대되어온 EU의 共同海運政策에 競爭規

則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文獻的

연구방법(Documentary Study )에 의한 2차적 자료 分析을 주로 이용하였

다. 해운 및 EU해운과 관련 있는 연구소의 보고서, 관련 학회인 EU학회,

국회도서관 논문, EU 자체 공식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調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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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자료와 文獻을 통해 통합이후 진행되어온 EU의 海運政策을 체계

화하여 살펴본 후, EU에서 競爭規則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背景 및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EU共同海運政策에 競爭規則이 미

치는 영향을 전망해보았다.

본 論文은 序論과 結論을 포함하여 총 4個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1章

은 序論으로서 論文의 背景과 目的을 기술하고, 硏究方法과 構成, 본 논문

의 토대가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第2章에서는 EU의 해운업 현황과

통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의 共同海運政策을 1차, 2차로 나

누어 形成背景과 主要內容을 정리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競爭規則의 海運

適用에 대한 EU의 規制 動向과 EU의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法的規制 현황

을 중심으로 EU의 海運競爭規則과 規制 動向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 第

4章은 結論으로서 본 論文의 硏究 結果의 요약 및 본 硏究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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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先行硏究의 검토

<표 Ⅰ - 1> 선행연구 현황

분 류 제 목 저 자 내 용

유럽공동체

해상운송에

관한 현황

및 정책에

관한 분석

유럽공동체 통합

후의 해운과 해운

정책

최재수(1990)

통합이후 EU가 택하고 있

는 해운정책을 항목별로 구

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C통합과 우리나

라 해운산업 부문

의 대응방안

류석형·임종관

(1991)

유럽공동체의 해운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C통합과 공동해

운규제법의 시행

에 따른 대응방안

정몽룡(1991)

유럽공동체 공동해운정책의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각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있다.

EU海運政策의 最

新動向과 海運船

社의 對應 方案

최중희(1995)

EU의 경쟁정책과 관련해서

EU위원회 및 EU사법부의

입장을 검토분석하고, 향후

해운선사의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Recent aspect s of

the EU maritime

transport policy

T HEO KIRIAZIDIS

＆ GEORGE

T ZANIDAKIS

(1995)

EU해운산업이 직면한 문제

점을 고찰하여, EU해운정책

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긍정

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A review of the

European Union

shipping policy

A. C. PAIXÃ O and

P. B. MARLOW

(2001)

EU 해운정책의 발달을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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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쟁규칙에

관한 분석

유럽공동체 (EC)의

해상운송 경쟁규

칙에 관한 고찰

박명섭(1992)

EC의 해운관련 주요 경쟁

법규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外航海運에대한

유럽共同體委員會

의 競爭政策

水嶋智(1993)

외항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

용사례와 유럽공동체 위원

회의 경쟁정책을 논하고 있

다.

주요국의 정기선

경쟁정책 비교분

석

길광수(1998)

주요국의 정기선 경쟁정책

을 정기선사의 경쟁제한행

위에 대한 獨占禁止法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

한 후, 우리나라의 정기선

경쟁정책 수립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定期船 海運同盟

의 共同行爲에 관

한 硏究

鄭奉斗(1998)

주요해운선진국가인 미국과

EU에서 일고있는 독점금지

법의 적용움직임에 따른 정

기선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

른 해운동맹의 공동행위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정

화시키는데 있어 어떠한 변

화를 야기 시키고 발전해

가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분

석 및 검증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쟁

정책과 산업 통상

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이상헌(1999)

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인 경쟁정책, 산업정책, 통

상정책들 간의 일관성 여부,

또는 공동정책들 간의 잠재

적 갈등 가능성의 존재 여

부를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기

선 경쟁규칙의 해

석에 대한 DG 4

와 동맹의 분쟁

임석민(2001)

유럽연합의 경쟁규칙을 중

심으로 EU 정기선 해운에

대한 DG 4의 정책을 살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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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U의 공동해운정책

1 . 공동해운정책의 이론적 고찰

1 ) 지역통합의 형태와 특성

1980년대는 서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국제적 지역주의(International Regionalism )가 발흥하였다. Schott (1991,2)

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그 형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공통 목적

을 가지는 바, 첫째는 수입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

(to promote welfare gains through income and efficiency )이고, 둘째는 제

3국에 대한 협상능력을 고양시키는 것(to enhance negotiating capacity

with third countries )이고, 셋째는 지역의정치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

(augment regional political cooperation) 등이다.4) 또 경제통합의 이론적

개척자인 Balassa (1962)는 지역주의를 문제의 정태적 상태(a static state

of affairs ) 또는 하나의 과정(a process )으로 파악하고 있다.5) 문제의 정태

적 상태로서의 지역주의는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간에 여러 가지의 차별

을 제거시킨 상황을 말하며, 과정으로서의 지역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

속한 경제주체들간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다 고도의 또는 보다 복잡한 통합을 향하여 단계적으로 완성

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분야별 협력형태(sectoral cooperation ),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s ), 관세동맹(the custom s union ), 공동시장(common

4) Schott , J .J . T rading bloc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 T he World
Economy, 14, 1991, pp.1∼17.

5) Balassa. B., T he T 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Allen & Unwin, Londo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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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정치동맹(political union ) 등 6가지의

형태 또는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표 Ⅱ- 1>참조).6)

(1) 분야별 협력체제

분야별 협력형태는 일정한 분야에 국한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의 정도가 매우 한정적이다. 통합이란 차별을 완전히 제거한 상황

을 말하는 것이지만 협력은 차별을 완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야별

협력이 통합을 반대하는 소극적 동기에서 형성된다면 정태적인 상황에 국

한되지만, 통합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형성된다면 통합의동태적인

과정으로서의 시작단계를 말한다.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T 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나 1981년 12월 21일에 결성

된 동남아프리카 우호무역지대(T he Preferential T 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는 지역주의의 분야별 협력형태라 할 수 있다.

(2)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의 양적 제한과 관세를 완전히 철

폐함으로써 재화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역외 국가들

에 대한 무역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회원국간 재화의 자유이동만 허용하면 되고 역외국가에 대한 독자적 정책

을 수행하므로 지역주의가 제도적 장치나 기구로 구체화되지 않는다. 즉

지역주의 차원의 초국가적 의사 결정기구나 제도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

서 회원국 중 역외국가에 대해 가장 자유로운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회원국

을 통해 역외상품이 유입되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현상을 완화시키기

6) Gibb, R. & Michalak , W . Continental T rading Blocs - T he Growth of
Regionalism in the World Economy, John Wiely & Sons, Chichester . 1994,
pp.22∼27.

- 7 -



위해 원산지규정을 채택한다. 유럽자유무역지대(European Free T rade

Association : EFT A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 Free

T rade Association : LAFT A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 rade Agreement : NAFT A )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Ⅱ - 1> 지역통합의 단계별 통합내용

removal of

internal

quotas ＆

tariffs

common

external

customs

tariffs

free movements

of land, labour ,

capital and

services

harmonization

of economic

policies and

development of

supra national

institutions

unification of

political and

powerful

super national

institutions

Sectoral

Cooperarion
◐

Free T rade

Association
●

Customs

Union
● ●

Common

Market
● ● ●

Economic

Union
● ● ● ●

Political

Union
● ● ● ● ●

자료: 임종관, 21세기 동북아지역 해운환경변화와 공동해운정책추진방안 , 「해

운산업연구」, 1997. 4.

(3) 관세동맹

회원국간에 자유무역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동관세(common tariffs )를 부

과하여 무역의 굴절현상을 차단하는 형태의 지역주의를 말한다. 즉 역외국

가들에 대해서 공통의 수입관세와 공동의 쿼터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하다. 회원국들은 비회원국들에 대해

CCT (common custom s tariff) 또는 CET (common external tariff )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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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의 무역장벽을 형성한다. 그리고 관세동맹협정이 반드시 국가주권

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역외국가들에 대한 공통의 수입관세장벽을 구축해

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가들의 무역정책의 독립성이 공동의사결정 내용에

의해 간섭받게 된다. 독일관세동맹(Zollverein ), 베네룩스 3국의 관세동맹,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등이 해당된다. 일

반적으로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의 형태를 의미하며, 경제통합의 이론적 분

석도 관세동맹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4) 공동시장

공동시장은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자본, 서비스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허용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는 공동시장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므로 어느 회원국의 사람

도 다른 회원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근거인 1957년의 로마조약(T reaty

of Rome)에는 위에서 말한 설립의 자유, 상품과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가

잘 명시되어 있다. 공동시장에서는 회원국들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

동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국가주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게 된다.

(5) 경제동맹

경제동맹은 보다 고도화되고 복잡한 수준의 지역주의 형태이다. 경제동

맹은 공동시장에 공통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가시키는 형태이다. 즉

통화, 재정, 사회정책의 통합이 요구되므로 참여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초국가적 제도와 기구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초국가적 조직은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참여국 주권의 상당부분을 인수하게 된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유럽동맹(European Union : EU )이 경제동맹에 해당된다.

(6) 정치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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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가장 고도화된 형태가 정치동맹이다. 즉 경제뿐만 아니라 정

치, 외교, 안보 등 국가전반에 걸쳐 초국가적 기구와 제도가 조직화되는 형

태이다. 그러므로 정치동맹의 참여국가는 초국가적 동맹차원에서 주어지는

적당한 일을 처리하게 되므로 개별주권의 유지목표를 포기하게 된다.

2 ) 공동해운정책의 개념과 목적

(1) 공동해운정책의 정의

공동해운정책은 해운분야의 협력체제이므로 지역주의의 6가지 형태 중

분야별 협력(sectoral cooperation )단계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동북

아 국가들간의 해운협력체제라는 틀 안에서 공동해운정책의 개념을 설정해

야 한다. 공동해운정책은 참여하는 국가들간의 정책목표 및 범위가 일치

하는 분야에서 단일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공동해운정책은 이 지역 국가들의 해운정책의 목표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지역통합의 6가지 단계를 보면, 관세동맹의 단계에서 공동

정책이 모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의 공동정책이라는 것은 역외관

계의 공동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내문제에 대한 공동정책은 초기단계

인 분야별 협력단계에서도 모색된다고 볼 수 있다.

(2) 공동해운정책의 성격과 목적

경제통합은 그 목적과 변수에 따라 연방주의적 통합(Federalism )과 기

능주의적 통합(Functionalism )으로 구분된다(<표 Ⅱ- 2> 참조). 연방주의적

통합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통합이 추진되며 통합의 목적은 초국가적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통합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통합이

추진되며 정부간 협력체제의구축이 통합목적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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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는 신기능주의(Neo- functionalism )와 연합주의

(Confederalism )가 있다.

<표 Ⅱ - 2 > 통합의 변수와 목적에 따른 4가지 통합이념

통합목적

통합변수
초국가적 체제구축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정치적요인 연방주의(F ederalism ) 연합주의(Confederalism )

사회·경제적 요인 신기능주의(Neo- fuctionalism ) 기능주의(Functionalism )

자료: 임종관, 21세기 동북아지역 해운환경변화와 공동해운정책추진방안 , 해

운산업연구 , 1997. 4.

공동해운정책은 정치적 초국가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므로 기능주의적 통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동해운정책은 해운산업과 관련된 요인에 의

해 모색되며 해운분야의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해운관련 후생

을 증진시키는 것 이 목적이다.

3 ) 공동해운정책의 주요 내용과 적용범위

(1) 해운시장 통합단계

공동해운정책의 적용대상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바, 하나는

역내 회원국간의 해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해운문제

이다. 지역주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역내시장의 효율성 제고

와 역외문제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공동해운정책도 역내

시장의 효율성제고와 제3국들에 대한 협상력의 강화를 통해 참여국들의 해

운관련 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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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의 효율성 정도는 해운통합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

므로 해운통합단계는 앞서 살펴본 지역통합의 단계를 반영하여 정책분야별

협력단계, 역내해운 자유화단계, 역외문제 공동대응단계, 공동해운시장 조

성단계, 해운시장 통합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표 Ⅴ- 3> 참조).

그러나 정책분야의 모든 내용이 통합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순서가 바뀌어 적용 될 수도 있다.

(2) 공동해운정책의 분야별 주요내용

공동해운정책의 적용분야는 항로개설 자유화, 서비스판매 자유화, 해운관

련 투자의 자유화, 역외정책의 공동화, 해운관련 각종 절차와 기준의 표준

화 및 단일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공동화 등 6개 분야로 구분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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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3 > 통합 단계별 공동해운정책의 주요 내용과 적용범위

해운통합단계

정책분야 및 내용

정책분야별

협력단계

역내해운자

유화단계

역외문제

공동대응

공동해운

시장조성

해운시장

통합

항로개설

자 유 화

-선박투입

-화물적취
◐ ● ● ● ●

판 매

자 유 화

-화주 접근

-영업망 구축
◐ ● ● ● ●

투 자

자 유 화

-선사 설립

-인수·합병

-인력 고용

◐ ◐ ● ●

역 외

공동정책

-제3국의 문제

-국제해운문제
◐ ● ●

표 준 화

-행정절차

-장비규격

-시설기준

-환경기준

-문서형식

-안전, 복지

-경쟁질서

-정보통신기준

-자격기준

◐ ◐ ● ●

정책수립

집 행 의

공 동 화

-중장기정책

-간접자본개발

-정보망

-교육훈련

- R＆D

-공동예산편성

◐ ◐ ◐ ●

자료: 임종관, 21세기 동북아지역 해운환경변화와 공동해운정책추진방안 , 해

운산업연구 , 1997. 4.

항로개설 자유화는 선박의 투입, 기항지 선정, 화물적취의 자유화를 말하

며, 판매의 자유화에는 화주에 대한 선사들의 접근과 영업망 구축이 포함

되고, 투자의 자유화는 선사의 설립 및 인수합병, 인력고용 등이다. 또 역

외정책의 공동화는 세계해운문제, 국제기구관련 문제, 역외국가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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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말한다. 그리고 표준화 및 단일화는 선

박, 장비, 화물의 입출항절차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 장비규격, 시설기준,

환경기준, 문서형식, 안전 및 복지기준, 정보통신 기준, 경쟁질서 등을 포함

하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공동화는 중장기 해운발전정책, 간접자본 개

발, 교육훈련, R&D 등에 대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

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예산의 조성과 집행이 포함된다.

(3) 통합단계별 공동해운정책 적용범위

① 정책분야별 협력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항로가 개설되어 선박이 투입되고 서비스의 공급

이 허용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세계해운자유원칙에 의거 대부분의 나라

들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공동해운정책으로서의 큰 의미

가 없다.

② 역내해운 자유화

항로개설이 완전 자유화되고, 참여 국가간 국제해운거래가 자유화된다.

즉 다른 회원국 선사가 자국에서 서비스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역내해운시장의 효율성 추구가 본격화되고 역외시장

과의 차별화가 싹트면서 지역주의가 실질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

서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공동해운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③ 역외문제 공동대응

이것은 해운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고 세계해운

문제나 역외국가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역외공동해운정책) 여부를 기준

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에서는 앞 단계와 별 차이가 없

으며 앞 단계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 14 -



④ 공동해운시장 조성

공동해운시장의 조성단계에서는 공동해운정책이 투자의 자유화 또는 표

준화 및 단일화에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회원국 사람이 자국에 선

사를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인수·합병을 할 수 있고 인력의 고용에서도 차

별이 없어진다. 즉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각종 행정절차와 규

격, 형식, 기준의 표준화 또는 단일화가 모색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이 크

게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역외문제 또는 국제문제에서 회원국간 행동통일

이 강화된다. 그리고 경쟁질서가 공동으로 마련되기도 한다.

⑤ 해운시장 통합

국가간 해운거래뿐만 아니라 국내해운거래(Cabotage)도 자유화되고, 역

내해운시장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다. 즉 단일시장이 형성된다. 따라서 공

동해운정책은 중장기 해운발전정책, 간접자본 개발, 정보망개발, 교육훈련,

R&D 등에 대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의 예산이 편성된다.

2 . EU의 海運産業 現況

1 ) E U의 經濟槪況과 貿易規模

EU 15개국의 國內總生産額(GDP )은 2001년 현재 약 8조 60억 달러로 美

國(8조 745억달러)과 비슷한 규모이며, 日本(4조 2,668억달러)의 2배 규모이

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4개국의 GDP 합계가 5조 8,243

억 달러로 EU 15개국 전체의 69%를 점유하고 있어 유럽국가간의 경제력

불균형이 극심하다.

2000년도의 EU 회원국별 GDP 성장률을 보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

- 15 -



리스,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

였고,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3%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EU 경제

는 현재 社會福祉費 등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며, 高인플레이션,

高실업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EU 회원국의 1989년 무역규모는 2조 9950억달러로서 美國(4,280억달러)

의 약 7배이며, 1999년 EU의 수출액은 1조 5,373억달러로서 美國(2,309억

달러)의 약6.7배이다. EU 중 수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1999년도 수출액

은 3,374억달러로 美國보다 높으며, 1999년의 EU의 수입액은 1조 4,584억

달러로서 美國(1,970억달러)의 약 7.4배이다.

<표 Ⅱ - 4 > E U 各國의 GD P와 GD P 成長率

구분

국가

GD P (10억달러 ) GD P 성장률 (% )

1999 1998 1999 2000

벨 기 에 234 2.4 2.7 3.9
덴 마 크 165 2.5 1.7 2.6
독 일 1982 2.1 1.6 3.1
그 리 스 117 3.1 3.4 4.1
스 페 인 563 4.3 4.0 4.1
프 랑 스 1350 3.1 2.9 3.3
아일랜드 87.7 8.6 9.8 10.5
이탈리아 1108 1.5 1.4 2.9
룩셈부르크 18.1 5.0 7.5 8.5
네덜란드 374 4.1 3.9 4.3
오스트리아 197 3.3 2.8 3.5
포르투갈 107 3.6 3.0 3.0
핀 란 드 121 5.5 4.0 4.8
스 웨 덴 226 3.0 3.8 4.0
영 국 1353 2.6 2.2 3.1

E U 15개국 8004 2.7 2.5 3.4

자료: Economic and Monetary Affair s DG,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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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 U의 海上物動量 推移

① 總海上物動量

2000년 EU 11개국(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4개국 제외)

의 海上物動量은 35억 2,940만톤으로, 세계 전체 물동량 72억 6,600만톤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EU 船隊規模는 급속도로 위축되었

지만, EU의 해상물동량은 1995년 유럽통합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었

다.

EU 국가 중 해상물동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약 6억 3,430만톤)이며, 그 다음은 독일(3억 7,400만톤), 벨기에(3억 6,142

만톤), 영국(2억 6,970만톤)의 순서이다. EU 국가 중 스페인, 이탈리아는

해상물동량이 최근 10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와 덴마크는 최

근 10년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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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5 > E U 會員國의 輸出入現況

단위 : 10억달러 (E uro )

수 출 수 입

총수출 EU 15 EF T A
C andidate

Countrie s
U S A 총수입 EU 15 EF T A

C andidate

Countrie s
U S A

벨 기 에 198.3 148.6 11.5 6.5 11.5 183.7 127.3 11.4 4.6 13.4

덴 마 크 54.6 36.6 13.5 2.2 3.2 49.1 33.5 12.1 2.2 2.1

독 일 596.4 337.4 89.1 57.4 61.3 542.9 301.2 70.9 50.6 38.8

그 리 스 11.7 5.1 0.6 2.5 0.6 30.2 17.7 1.9 1.8 1.0

스 페 인 118.1 82.0 15.0 5.4 5.9 157.1 101.6 11.9 3.0 7.2

프 랑 스 351.7 216.1 30.1 14.9 30.5 360.9 233.5 32.2 9.7 26.7

아일랜드 82.8 52.0 5.1 1.7 14.1 54.9 33.7 2.5 0.8 8.9

이탈리아 257.3 141.2 22.7 20.4 26.7 255.9 144.2 22.3 13.3 13.5

룩셈부르크 9.4 7.9 0.6 0.3 0.4 11.8 9.7 0.5 0.2 0.4

네덜란드 246.3 193.2 19.9 8.5 10.9 232.2 119.5 14.9 6.1 23.7

오스트리아 72.3 44.6 6.7 10.1 3.6 77.7 53.2 5.7 9.4 3.2

포르투갈 25.2 20.0 1.4 0.5 1.5 41.4 30.7 2.2 0.8 1.3

핀 란 드 49.8 27.7 7.8 4.4 3.7 37.1 23.0 7.5 2.0 1.8

스 웨 덴 94.4 52.7 14.6 5.3 8.9 78.9 50.6 12.3 3.6 5.6

영 국 304.7 172.1 22.5 10.3 48.1 367.2 179.1 35.4 9.0 49.5

E U 15개국 2.473.0 1537.3 261.1 150.3
230.

9
2481.1 1458.4 243.8 117.0

197.

0

자료: Eurostat (1999)

주: 회원후보국- Bulgaria, Cyprus, Czech Rep., Estonia, Hungary , Latvia,

Lithuania, Malta , Poland, Romania, Slovak Rep., Slovenia , T urkey

② 컨테이너 物動量

2000년도의 EU 11개국(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제외)의

總컨테이너貨物 취급량은 2억 6,512만T EU로 세계 전체 컨테이너貨物 취급

량의 약 30%를 점유하여, EU 總海上物動量의 세계 전체 해상물동량에 대

한 점유율 47%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EU 8개국의 컨테이너 物動量이

세계 전체 컨테이너物動量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1988년 23%, 등으로 계

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 지역 경제의 상대적 침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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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圈 경제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物動量이 상대적

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EU 국가중 컨테이너物動量이 가장 많은 나

라는 2000년도에 약 6억 3,430만 T EU를 처리한 네덜란드이며, 그 다음은

독일(3억 7,400만 T EU), 벨기에(3억 6,142만 T EU), 영국(2억 6,970만

T EU )의 순서이다. 경제규모가 작은 네덜란드의 물동량이 경제규모가 큰

독일의 물동량보다 많은 것은 유럽최대의 관문 항구인 네델란드의 로테르

담港에서 독일 화물의 많은 양이 船積되거나 荷役되기 때문이다. EU 국가

중 최근 3년 동안 컨테이너貨物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5.5%), 독일(5.4%), 벨기에(10.7%) 등이다.

<표 Ⅱ - 6 > E U 主要港 컨테이너 取扱 推移

단위 : 1000T E U

연도

항만
199 0 1995 1998 1999

네덜란드 Rotterdam 3667 4787 6012 6343
독 일 H amburg 1969 2890 3547 3738
벨 기 에 A ntw erp 1549 2329 3266 3614
영 국 F elix s tow e 1436 1924 2500 2697
이탈리아 Gioia T auro 0 16 2126 2259
벨 기 에 Brem en 1198 1524 1812 2181
스 페 인 A lg ec iras 553 1155 1826 1833
프 랑 스 Le Hav re 858 970 1319 1378
스 페 인 B arc elona 448 689 1095 1235
이탈리아 Genoa 310 615 1266 1234
전 체 11987 16899 24769 26512

자료: Ports of Rotterdam, Hamburg , Liverpool, Institute of Shipping Logistics

EU의 주요 항구별 컨테이너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Rotterdam이 1999년도에 6,343만T EU를 처리하여, EU 최대의 컨테이너港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5대 컨테이너港의 1999년도 컨테이너貨物

取扱實績은 네덜란드의 Rotterdam이 6,343만T EU, 독일의 Hambur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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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만T EU, 벨기에의 Antw erp가 3,614만T EU, 영국의 Felix stowe가

2,697만T EU, 이탈리아의 新港인 Gioia T auro가 2,259만T EU이다.

③ 自國船隊 利用率

EU 各國의 최근 自國船 利用率은 1990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프랑스는 수입과 수출화물에 대한 자국선 이용률이 각각

1987년에는 각각 11.6%, 19.7%였는데, 42%와 46%로 상승했고, 英國도

1988년 수입과 수출화물에 대한 자국선 이용률이 각각 각각 21.0%, 20.0%

였는데, 34%와 30%로 상승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기타 EU 회원국들도

자국선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EU 각국의 自國

船隊 이용률 증대는 EU의 域內 해운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른 EU 공동

해운정책 수립으로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해상물동량에 대한 自國船隊의 利用率을 國別로 살펴보면, EU 국

가 중 해상물동량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의 수입화물에 대한

자국선대 이용률이 6.4%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의 경우도 18.7%의 낮은

自國船 利用率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의 해상물동량이 세계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國籍船隊는 세계 전체선대의 1%

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EU 域內 2大海運國인 英國과 그리스의 自國船隊

利用率을 살펴보면, 海上物動量이 많은 英國의 경우 수입물동량은 31.0%

수준, 수출물동량은 34.0%의 自國船隊 利用率을 보여주고 있고, 國籍船隊

의 규모가 큰 그리스는 輸入物動量은 32% 수준, 輸出物動量은 30.3%의 自

國船 利用率을 보여주고 있다.(표 Ⅱ-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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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7 > E U 會員國別船舶保有現況

단위 : 천G/ T , %

국가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총 선대량
선박량

구성비

128

7.3

613

15.3

1900

29.2

3167

131.7

232

3.6

210

5.5

41

0.15

570

12.8

N ational

falg

선박량

구성비

1

0.003

357

6.664

468

7.512

745

40.78

123

1.58

122

2.53

30

0.12

439

8.44

F oreig n

flag

선박량

구성비

127

7.339

256

8.67

1432

21.73

2422

90.94

109

2.03

88

2.95

11

0.03

131

4.39

F oreig n

flag

/총 선대량

선박량

구성비

99%

100%

42%

57%

75%

74%

76%

69%

47%

56%

42%

54%

27%

20%

23%

34%

국가 룩셈

부르크

네덜

란드

오스

트리아

포르

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EU

15개국

총 선대량
선박량

구성비

2

0.01

597

5.0

50

0.8

52

1.1

132

2.1

377

14.6

632

18.2

8703

247.4

N ational

falg

선박량

구성비

2

0.01

444

2.79

22

0.1

38

0.5

98

0.99

165

1.54

228

6.23

3282

79.8

F oreig n

flag

선박량

구성비

-

-

153

2.16

28

0.7

14

0.6

34

1.12

212

13.02

404

11.97

5421

167.6

F oreig n

flag

/총 선대량

선박량

구성비

-

-

26%

44%

56%

88%

27%

55%

26%

53%

56%

89%

64%

66%

62%

68%

자료: ISL merchant fleet data bases (2000)

④ 主要 港口別 物動量

EU의 主要 港口別 해상물동량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 네덜란

드의 Rotterdam이 2억 9,910만톤을 처리하여 EU 최대의 港口位置를 차지

하고 있다. EU의 5대 항구의 1999년도 해상물동량 취급실적은 네덜란드의

Rotterdam이 2억 9,910만톤, 벨기에의 Antw erp가 1억 1500만톤, 프랑스의

Marseilles가 9,030만톤, 독일의 Hamburg가 8,100만톤, 프랑스의 Le Havre

가 6,390만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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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8 > E U 主要港總海上物動量 推移

단위 : 백만톤

국 가 항 만 197 0 198 0 199 0 1998 1999 99/ 98 %

네덜란드 R ot terdam 226.0 276.0 288.0 306.6 299.1 - 2.4

벨 기 에 A nt w erp 78.0 82.0 102.0 119.8 115.7 - 3.4

프 랑 스 M ars e il le 74.0 103.0 90.0 93.4 90.3 - 3.3

독 일 H am b ru g 47.0 63.0 61.0 76.3 81.0 +6.2

프 랑 스 L e H av re 58.0 77.0 54.0 66.4 63.9 - 3.8

네덜란드 A m s t erdam 21.0 34.0 47.0 55.7 55.7 - 0.1

영 국 L on don 64.0 48.0 58.0 56.4 52.4 - 7.0

영 국
T e e s &

H artl ep .
23.0 38.0 40.0 51.5 49.3 - 4.2

이탈리아 Gen o a 53.0 51.0 44.0 45.9 45.9 +0.1

영 국 F orth port s 25.0 29.0 25.4 44.4 45.4 +2.2

이탈리아 T rie s t e 27.0 38.0 34.0 47.2 44.8 - 5.1

스 페 인 A lg e c ira s 8.0 22.0 25.0 42.1 41.9 - 0.5

독 일 W ilh e lm s h av en 22.0 32.0 16.0 43.8 39.8 - 9.1

프 랑 스 D u nk erqu e 25.0 41.0 36.0 39.2 38.3 - 2.4

독 일 B rem en 23.0 25.0 28.0 34.5 36.0 +4.3

벨 기 에 Ze e bru g g e 8.0 12.0 30.0 33.3 35.4 +6.4

영 국 S ou th am pton 28.0 25.0 29.0 34.3 33.3 - 2.8

영 국 M ilf ord H av en 41.0 39.0 32.0 28.8 32.2 +11.9

스 웨 덴 Goth en burg 20.0 22.0 26.0 30.7 30.4 - 1.0

영 국 Liv erpo ol 31.0 13.0 23.0 30.3 28.9 - 4.5

스 페 인 B ilb ao 11.0 21.0 25.0 26.4 26.0 - 1.7

스 페 인 T arrag on a 4.4 19.8 24.2 25.5 25.1 - 1.7

아일랜드 D u blin 7.0 7.0 8.0 18.5 20.0 +8.2

그 리 스 P ire a s n .a. n .a. 9.9 12.9 13.9 +7.8

포르투갈 Lis b on 9.0 14.0 14.0 11.3 12.0 +6.7

핀 란 드 H els in ki 4.0 5.0 8.0 10.7 10.0 - 7.0

덴 마 크 K ob en h av n 6.0 7.0 9.0 11.9 9.7 - 18.5

전 체 943 1144 1188 1398 1376 - 1.5

자료: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Brem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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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域內 港口中 최근 海上物動量이 크게 증가하는 곳은 독일의

Hambrug와 Bremen, 벨기에의 Zeebrugge, 영국의 Milford Haven 등이며,

반대로 큰 폭으로 減少現象을 보인 곳은 영국의 London, 이탈리아의

T rieste, 독일의 Wilhelmshaven등이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스페인의

Algeciras와 T arragona港은 연평균 각각 6.7%, 4.6%의 增加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스페인의 해상물동량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Rotterdam은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6.2%의 꾸준한 신

장세를 보여주어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항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Antw erp는 벨기에의 해상물동량 증가를 큰 차질없이 소화시키고 있고, 독

일의 Wilhelm shaven은 同期間中 연평균 7.3% 수준으로 물동량이 감소하

는 반면, 인접항구인 Bremen Port s는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나

타내고 있다. 프랑스의 Le Havre와 이탈리아의 T rieste港은 同期間中 연평

균 각각 4.0%, 3.7%씩 물동량이 감소하여 EU 港口中 비교적 심하게 위축

된 港口에 속한다.

3 . 제 1차 공동해운정책

EU의 공동해운 정책은 1984년 9월 EC위원회에서 초안이 작성되어 1987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4개의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7 )으로 요약된다.

첫째, EC 내부 및 EC 회원국과 제3국간 해운수송서비스의 자유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EU 회원국의 자국화자국선정책(自國貨自國船政策)과 같은

일방적인 화물운송의 제한 행위는 물론이고, EU 역외의 다른 나라와 체결

하는 3국간 화물배분협정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EC가 1979년 Liner Code를 인정한 Brussels Package와 구별하기 위하여, 4개
의 규칙을 the Maritime 혹은 December Package라고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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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C 역내항만에 기항하는 정기선사간의 담합이나 지배적 지위남용

으로 경쟁을 제한 내지 왜곡하여 EC 해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셋째, EC 회원국간 또는 EC와 제3국 사이의 항로에서 EC 역외선사들이

정부보조 하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운임을 책정하여 EC선사에게 중대한 피

해를 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EC 역외국가들이 국기차별을 통하여 EC국적선의 자유로운 화물

적취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EC 회원국들은 고동으로 대

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EC 이사회는 1986년 12월 16일에 단일운수시장의 확립을 위하여 이 4가

지 규칙을 채택하였다.

제1차 EC 공동해운정책의 주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① EC관련 항로에서 해상수송서비스의 자유화8)

EEC 조약은 공동시장에서는 회원국간에 사람과 서비스의 이전을 막는

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동(同)규칙은 EU 공동체 내부 및 EU 회원국과 제3국간 해상운송 서비스

의 자유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EU 회원국의 자국화 자국선 정책(自國

貨 自國船 政策)과 같은 일방적인 화물운송 제한 행위를 철폐토록 하고 있

으며, EU 역외의 다른 나라와 체결한 2국간 화물배분 협정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벌크 화물수송에 있어서 제3국이

화물배분 협정을 요구할 경우 공동대항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EC 역외국적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회원국간 수출입 화물 및 회원

8) Council Regulation (EEC) No.4055/ 86에 규정되어 있고, 1987. 1. 1.부터 시행되
고 있다.

9) EEC 조약 3조(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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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제3국간 수출입화물은 1993년 1월 1일까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EC 회원국과 제3국 사이에 성립된 쌍무협정은 폐지하거나 다음과 같이 수

정하여야 한다. UN 정기선 동맹헌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로에 있어서는

모든 EC 회원국적 선박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조정되어야 하며, 늦어도 1993년 1월 1일까

지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C 회원국의 연안화물에 대한 자국선 유보정책에 대하여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EC 회원국의 연안화물수송에 대하여 개방의지를 적극

표방하고 있는 데 반하여, 그리스, 프랑스는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同規則은 정기선해운에만 적용되며, Brussels

Package에 의거하여 UN 정기선 동맹헌장상의 제한들을 모두 용인하고 있

으며, 연안해운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同規則은 해상

운송 서비스의 공급자유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

다.

②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이나 공동행위 또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10)

EU의 모체가 된 로마조약에는 경쟁을 제한 내지 왜곡하는 협정이나 공

동행위의 금지 및 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운산업은

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공동해운정책의 실시로 이와

같은 경쟁규칙을 해상운송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 조치는 EU 역내

항만에 기항하는 정기선사간의 담합이나 지배적 지위 암용으로 EU 해운산

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정기선 부문에서는 적용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예외 규정으로 정기선동맹과 기술협약에 대하여는 그

10)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 86에 규정되어 있고, 1987. 7. 1.부터 시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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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기선 동맹은, ⓐ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고, ⓑ 화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스케줄에 의한 운송으로서, ⓓ 사용자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동맹의

결성을 통한 선사들간의 상호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쟁규칙의 적용이 면제되는 정기선동맹의 구체적 협약내용은 운임률,

운송조건 결정 등이다. 즉 운항일정, 입출항 일자 등의 조정, 운항 빈도의

결정, 동맹선사간의 입출항 조정 또는 배정, 선사별 수송능력 규제, 동맹선

간의 화물 또는 수입금 배분 등은 경쟁규칙의 적용이 면제되는 정기선 동

맹의 협약내용이다.

한편 기술협약은 기술진보 또는 협조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단을 강

구하는 것인 경우 경쟁규칙의 적용이 면제된다. 즉, 선박 및 기타 수송수

단, 장지, 보급선, 공정시설물 등의 표준화 또는 규격화, 선박의 적재능력

또는 slot 및 기타 수송수단, 인력, 장비 또는 공정시설물의 교환 및 공동

관리, 지속적이거나 보완적인 해상수송망의 조직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운

임률과 제반조건의 설정 및 적용, 연계항로의 운항일정 조정, 개별 위탁화

물의 혼재(混載), 요율적용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 및 적용 등은 경쟁규칙

의 적용이 면제된다.

로마조약 제86조에 규정된 지배자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

하여는 명문화된 면제조항이나 규정위반에 대한 EU 위원회의 조사절차 등

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배자적 지위의 남용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 규정이 발효된 직후 EC 화주협의

회(ESC)는 북대서양운임동맹(NEAC), 운임수입배분협정11)과 비동맹선사와

11) 운임수입 배분협정은 동맹 내의 특정선사가 비동맹선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낮
은 운임을 계속 적용할 경우 입게 되는 해당 선사의 운임손실을 나머지 동맹선

사들이 공동으로 보상(revenue pool)하기 위하여 결성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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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정12)에 대하여 선사간의 경쟁을 제한시켜 화주에게 높은 운임을 부과

한다는 이유로 EC 위원외에 제소하였는데, 피소된 북대서양 운임동맹은

협정체결 당시 매우 낮은 운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규칙의

면제조항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③ 불공정한 운임책정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13)

EU 회원국간 또는 EU 회원국과 제3국 사이의 항로에 있어서 EU역외

정기선사들이 정부보조 하에 지나치게 낮은 불공정한 운임을 책정함으로

써, EU선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공정한 운임책정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EU 관련 특정항로에서 6개월 이상 일부 또는 전부의 화물에 대하여 공정

운임률보다 낮은 운임률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정운임률이란, ⓐ 정부지원과 특혜를 받지 않는 대표적인 선사

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항로에서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제 부

과하는 운임률, ⓑ 또는 정부지원과 특혜를 받지 않는 대표적인 선사의 해

운원가 적정수준의 이윤을 합한 운임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

선주도 불공정 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EU는 간주한다.

중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의 판단은 운항빈도, 선박가동률, 집화, 시장점

유율, 이윤, 자본수익률, 투자, 고용 등의 변화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불공정 운임책정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요건

은, ⓐ제소의 접수,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피

12) 비동맹선사와의 협정은 북대서양운임동맹 선사와 에버그린(Evergreen ), 폴리
시오션 라인즈(Policy Ocean Lines )등 비동맹선사 사이에 운임률 및 선박운항
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협정

이다. 그 중 운임수입 배분 협정은 실시되지 못하고 1987년 8월 철회되었다.
13)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 86에 규정되어 있고, 1987. 7. 1.부터 시행
되고 있다. 그리고 同規則은 EU의 반덤핑규칙인 제2176/ 84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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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불공정 운임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현대상선이 유럽/호주항로에서 정상운임보다

30%정도 낮은 운임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1987년 8월 제소당하여, 운임덤

핑으로 판정되어 1988년 10월 T EU당 531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당한 바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운임이 가능하였던 것은 현대상선이 화물유보제도와 해

운산업합리화 계획으로부터 비상업적 우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同規則은 불공정가격 책정행위와 비상업적 우위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경우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EC 위원회는 비상업적 우위가 없었다면 조사로 밝혀진 저운임으로 유럽

과 호주간의 무역에 현대상선이 침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리라 고 결론

지었다.14)

한편 同規則은 정상운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대체적인 기업을 참조하거

나 ②해운서비스의 생산비를 참조한다. 현대상선 사건의 경우, EC 위원회

는 비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스위스 회사인 Eagle Container Line

사 운임과 비교하였는데, 동사의 생산비에 적정이윤 3%를 합친 금액을 정

상운임으로 계산하였다. 同規則 3조 C(i)항은 비교가능한 운임 혹은 유사

서비스 같은 주관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따라서 EU 위원회의 폭넓

은 판단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제3국 선사가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지고 있

다.

同規則은 EU선사에 대한 타격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 위원회가 그들에게 미치는 타격을 검토해야 한다. 현대상선 사건에서

EU 위원회는 운임인하압박, EU선사의 막대한 이익감소, 신규투자의 결여,

해외치적 및 고용기회의 막대한 상실과 같은 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同規則 13조(iii)항은 관세액은 실제 부과운임과 정상운임과의 차액을 초

14) Holman, EEC Maritime Competition Law , 1990,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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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서는 안 된다거나 상계관세는 적어도 타격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적어야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는 종량 혹은 종가 혹은 실제 수입

가액과 특정 금액과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현대상선의 경우 20피트 컨테이

너당 미화 480불 혹은 40피트당 미화 960불 그리고 크기가 다른 컨테이너

는 종가로 관세를 부과하였다.

④ 貨物積取의 자유를 제한하는 EU 域內國家에 대한 공동대처15)

EU 역외국가들이 국기차별을 통해서 EU 국적선의 자유로운 화물적취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EU 회원국들은 공동으로 대항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 규칙의 적용대상화물은 정기선동맹헌장

이 적용되는 항로의 정기화물, 정기선동맹헌장이 적용되지 않는 항로의 정

기화물, 부정기 항로의 살화물 및 기타화물, 여객, 해저자원 탐사기지로 운

송되는 여객 및 화물이다. 단, 해당 제한 조치가 정기선동맹헌장에 의하여

취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6)

나머지 세 개의 규칙들과는 달리 同規則은 旅客運送까지도 포함하는 모

든 형태의 해운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17)

이 규칙에 의한 제소는 EU 회원국이 EU 위원회에 접수시키게 되며,

EU 위워회는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적절한 권고 또는 제안의견과 함께

EU 이사회에 이관하고, EU 이사회는 공동 조치를 결정한다. 공동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항의, ⓑEU 항만 내의 입출항시 해

당국 선사에 대한 허가제 실시, ⓒ 수입할당제 적용, ⓓ관세 및 과징금 부

과 등이 취해질 수 있다.

15)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 86에 규정되어 있고, 1987. 7. 1.부터 시행
되고 있다.

16) 그 차체에 해상화물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Liner Code사의
40:40:20 화물분담 공식을 따르는 제3국은 인정된다.

17) Jurgen E. and Stasinopoulous D., T he Shipping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y , Journal of T 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1988, pp. 355∼360.

- 29 -



그런데 실질적 대응조치의 실시 이전에 먼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항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처음으로 덴마크 정부는 서아프리카

제국의 화물유보정책에 대하여 EC 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C 이사회는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정기선 동맹헌장이 관련항로에 적용되도록 하였으

며, 제3국인 덴마크도 자유롭게 화물적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규칙 제 4055/ 86은 현재 연안해운 독점과 Liner Code상의 해상운송은 예

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심화론적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Cabotage

의 철폐는 언젠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규칙 제 4056/ 86은 정기선 동맹의

일괄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유럽의 전통

적인 동맹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규칙 제 4057/ 86은 회사 수준에서 불공

정 가격책정 행위를 다루고 있는 반면, 규칙 제 4058/ 86은 그들 해운선사

에 대해 국기차별 등과 같은 특혜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 제 2차 공동해운정책

1 ) 제 2차 공동해운정책의 내용

제1차 EU 공동해운정책은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제2차

EU 공동해운정책은 EU 해운산업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주의 색

채를 띠고 있다. EU 해운산업의 몰락은 높은 선원임금으로 인한 운항원가

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국제해운

시장에서 EU 선대가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2차 공

동해운정책의 추진목적이다.18)

18) 류석형·임종관, EC 통합과 우리 나라 해운산업 부문의 대응 방향 , 해운산
업연구원, 199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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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EU 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EU 공동체 선박 등

록제도의 도입, EU 선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EU 원조화물에 대한 EU

선대의 우선적취 등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제2차 EU 공동해운정책을 추진

하였다. 그러나 EU 제1차 해운정책이 이사회규칙을 통한 포괄적인 법규형

태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제2차 공동해운 정책은 각각 추진하는 사안별로

EU 전체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1989년 8월 입안된 제2차 공동해운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EC 선대의 감소를 방지하고 EC 선원고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EC의 선박등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EU 15개국의 선박단일등록제

(EUROS )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도로 항공분야에 있어서도 단

일 관리체제가 추진되고 있다.

둘째, EC 시장의 완전한 결합을 위하여 EC 회원국간 연안수송 서비스

의 완전한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EC 회원국간 선원 근로 조건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선원자격증의

상호인정과 선원훈련을 위한 공동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넷째, EC 원조물자의 EC 선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EC의 제3국에

대한 원조물자 수송은 EC 회원국 선박이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다섯째, EC 선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EC 선대에 해운보조금

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선박의 품질기준, 선원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해 EC 전

체 항만에 적용될 항만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유럽지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1982년 파리 항만국통제 양해각서의 규정

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미달선의 색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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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선박의 공동개발과 선박

장비에 대한 EU 회원국의 상호 인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2차 EU 공동

해운정책의 주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EU 공동체 선박치적제 ; EUROS20)

EU 공동체 선박치적제의 목적은 져 선대의 감소를 방지하고, EU 선원

고용 수준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EU 공동 선박치적제의 대상선박

은 500G/ T 이상의 EU 회원국 국민소유 선박 또는 BBC 선박으로, 등록조

건은 EU 회원국 국적등록선박으로서 선령 20년 이하의 선박이어야 하고,

회원국 국기와 EU기를 동시에 게양해야 한다.

EU 공동체 선박치적제에 등록되는 선박은, 선원은 해기사 전원과 부원

선원의 50% 이상은 회원국 선원이어야 하며, 회원국간 선원국적 차별을

철폐하고, 회원국간 선원자격증을 상호인정하며, 비회원국 선원 고용조건은

해당국의 선원조합 등과 단체교섭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미 제2선적제도나 역외치적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EU 공동 선박치적제도에 비판적인 국가들이 있다. 한편 EU

선원노조에서는 EU 공동체 선박치적제도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대규모

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기회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② EU 연안해상운송 서비스의 자유화

EU 회원국간 연안운송서비스의 자유화를 이루어 해상수송분야에서 EU

19) 영국은 최근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하여
심각한 결함 등이 발견된 기준미달선에 대해서는 지적된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억류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 이 규칙(안)의 정식 명칭은 유럽공동체 선박등록제도의 창설 및 항해선의 유
럽공동체 국기의 게양에 관한 이사회 규칙(안) 이다. 이 규칙(안) 제2조에 의하
면 EC 공동선박등록제도(Community ship resister )를 EUROS '라는 약칭으로

부르고 있다. (전준수, EC 공동해운정책에 관한 소고, 서강경영론집 , 서강대경

영연구소, 19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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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시장을 완전하게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안수송서비스의

자유화는, EU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회원국 선박의 경쟁조건을 동일한 기

준에서 규제하여 회원국별 해운산업의 운영조건을 평준화시킨 후에 가능한

조치이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북부유럽국가는 EU 연안항로가

선박 및 선원의 국적, 또는 선주 및 선박소유회사의 주주의 국적에 관계없

이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

부유럽국가는 자국의 연안항로가 모든 EU 회원국 선박에 개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EU 위원회는 연안수송제한 철폐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체 선박등록제도에 등록된 6,000톤 이하의 선박에 의해 운항될 것과

EU 역내항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컨소시엄에 대한 독점금지법 일괄면제 여부

제1차 공동해운정책에서 정기선운임동맹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면제를

허용하였지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의구체적 활동내용이 다양하여

선사와 화주간 견해가 대립하여 독점금지법 면제대상으로 정하지 못하였

다. 컨소시엄은 선사간 협정을 통하여 해운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증강하

여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반면에 항로 안정화를 이루어 화주와 선사 쌍방에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선사와 화주의 이해가 가장 심하게 대립

되는 문제이다. EU 위원회는 컨소시엄 중 선박, 장비의 상호교환, 터미널

의 공동 사용과 같은 단순한 기술 협정에 속하는 것은 독금법 일괄면제 사

항이지만, 공동배선, 화물과 수익의 공동배분과 같은 운영협정과 공동마케

팅과 같은 상업적인 협정이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0년 2월 하순에 열린 EC 교통장관 이사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 실

질적으로 해당 컨소시엄의 활동목적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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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엄의 활동이 규정된 활동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EC 위원회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독점금

지법 일괄면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화주의

견해는 케이스별로 적용 여부를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선사들은 상

업적 단체로서의 컨소시엄은 개별선사라 볼 수 없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

으며, 비동맹선사간 컨소시엄은 동맹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면제하고, 동맹 내 컨소시엄은 기술적 협정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괄면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선원자격증의 상호인정 등 선원관련제도 개선

EU 회원국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대의 운영과 직결되

는 제반 국제적 기준을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해운산업에 있어서 선상에

서 일한다는 특수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훈련을 위한 공동계획을 작성하며, 정당하게 발

행된 선원의 면허, 자격증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EU 선박등록제도 하에서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기준을 갖춘 선원은 어느 회원국의 선원임을 불문하

고 자유스럽게 EU 등록선에 취업이 가능토록 고려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EU 선박등록제도 하에서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기준을 갖춘 선원은 어느 회원국의 선원임을 불문하

고 자유스럽게 EU 등록선에 취업이 가능토록 고려하고 있다.

⑤ EU 선대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의 추진

제2차 EU 공동해운정책은, 특히 제3국 선박에 대하여 IMO, ILO가 채택

하여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준의 엄정한 시행으로,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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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유발하는 선박들을 국제해운시장에서 추방함으로써 공동체의 선대

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 고려중인데, EU 선대

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추가 조치의 추진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i) EU 원조물자의 EU 선대활용 촉진 : EU의 제3국에 대한 원조물자의

수송은 EU 공동체 선박등록제도에 등록한 선박, EU 회원국의 선박, 또는

사전심사를 받은 개발도상국 선박만이 수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킬 방침

이다.

ii) 선원비 절감을 위한 선박자동화 추진 : EU 선사는 경쟁상대인 EU

역외선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선원비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선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 선박개발에 공동으

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iii) EU 회원국 상호간 선박등록이전의 자유화, 기술의 표준화 및 합리화

: 선박장비에 대해 EU 회원국간에 상호인정제를 채택하여 시간과 경비 절

약을 도모하고, 또한 EU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기술수준과 검

사증서제도를 마련하여, 회원국간의 기술장벽을 제거하여 공동체 선박등록

이전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iv ) 기타 EU 선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선대에 해운보조금의 지급

과 선원의 품질기준, 선원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EU 전체의 항

만에 적용될 항만 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EU의 해운정책은 EU 통합이 구체화, 본격화되면서 EU 전체

의 운송정책에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즉, 1991년 프라하에서 개최된 유럽

운송회의를 계기로 범유럽운송망의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회원국 개별

국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EU 전체적인 시각에서 운송정책이 입안·추진되

고 있다. EU가 제시하고 있는 향후의 정책추진 방향은 ① 통합시장 확대

에 의한 대유럽 단일 운송시장 구축, ② 범유럽운송망 개발, ③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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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④국제운송분야에서의 EU의 역할증대 및 위상제고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2 ) E U R OS의 내용 및 목적

유럽공동체가 제2차 공동해운정책에서 제안한 유럽공동체 선박등록제도

(EUROS : European Union Registration On Ships)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EUROS의 내용21)

첫째, 유럽공동체등록제도는 회원국의 등록제도에 대체되는 등록제도가

아니라,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기존의 등록제도와 병렬하여 이원적으로 등

록하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등록에 더하여 유럽공동체 등록제도에 등록하

고, 등록증서를 교부받게 되며, 유럽공동체기를 원 등록국기와 함께 게양한

다.

둘째, 따라서 그 선박에 대한 법적 통제 및 배타적 관할권은 회원국에

그대로 남게 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 등록제도에 의하여 등록하는 선박

은 원 등록국의 법률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외에, 유럽공동체가 정하는 등

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여기서 유럽공동체는 특히 선원 중 특정업

무에 종사하는 선원은 일정한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을 가진 유럽공동체의

주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특히 유럽공동체가 별도

의 감시감독체제를 갖출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상이 유럽공동체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등록제도의 개요이며, 궁극적

21) 최재수, 유럽공동체 통합후의 해운과 해운정책 , 한국해운학회지 제10호,
1990. 5.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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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은 회원국의 등록제도와 관계없는 일원적 등록제도를 바라지만, 현

재로서는 선박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 고유의 권한으로 간주되어오

고 있는 바, 유럽공동체의 통합정도가 아직은 경제적 통합으로 그치므로,

정치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주권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단계이므로,

유럽공동체의 일원적 등록을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많다.

또 실무적으로 보아도 유럽공동체가, 선박의 등록국이 일반적으로 행하

기로 기대되고 있는 검사권의 행사나 선박의 억류 등 적절한 행정권을 행

사할 만한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또 유럽공동체는 선박과 관

련된 안전 환경보호 선원의 근로조건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나 국제노동

기구(ILO)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활동

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의 선박등록제도에 대체되는

새로운 등록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하여, 회원국의 등록

제도와 병열로 유럽공동체등록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회원국의 등록외에 다시 유럽공동체에 등록해야

하므로 옥상옥(屋上屋)이 되고, 절차도 번거로워질 염려가 있으며, 운영 여

하에 따라서는 유럽공동체등록이 무의미해지거나, 너무 번거러워서 선주들

이 기피하는 대상이 될 염려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등록제도의 신설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선박등록조건이나 등록선에 적용될 기술적 사회적으로 관련한 모든 기준의

통일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이에 회원국이 적극 동조한다면 아주 쉽고 간

단히 이원등록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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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ROS의 목적22)

유럽공동체가 선박등록제도를 제안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유럽공동체와 관련한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적과

동지를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유럽공동체 회원

국간 선박에 적용될 모든 기준을 통일화시키고, 또 해운업의 요소들에 대

한 회원국간에 자유스러운 이전을 보장함으로써 해운업의 경영조건을 개선

해 본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이라 할 수 있는 적과 동지의 구분 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면, 완전한 의미에서의 해운자유주의가 시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하는 시장 상황 하에서는 내편과 네편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가 새로운 선박등록제도를 제안하면서 적과 동지를

구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유럽공동체 정책입안자의 머리 속에는 앞

으로 어떤 형태로든 유럽공동체의 해운정책을 보호주의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는 1987년에 4개 규칙을 발표했는데, 이 4

개 규칙이 표면적으로는 해운자유를 내세우고 있고, 오히려 해운자유를 해

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진정한 해운의 자유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유럽공동체해운에 위협이 되

는 외국선사의 부정당 행위를 규제함에 있었다.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으로서의 해운정책의 전환을 전제로 할 경우, 반드

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보호대상인 우리편과 규제대상인 상대편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유럽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현재 반드시

명백한 것도 아니다. 물론 단순히 생각할 경우, 회원국에 등록한 선박은 우

리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그렇

22) 최재수, 앞의 글, 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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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간단하지만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선박등록조건이나 선박에 대

한 통제기준 등이 현재 각양각색이므로, 이것의 통일없이 회원국의 등록선

을 바로 우리편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자국적 이탈(flagging out )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중 많

은 국가들이 역외등록제도나 국제등록제도와 같은 소위 제2선적제도를 받

아들이면서 이러한 사정은 더욱 강화되었다.

실질적인 편의치적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들 제2 선적선들이 회원국

의 국기를 게양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공동체의 선박으로 분류될 경우 유

럽공동체의 보호주의 정책을 무력화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공동체 선박으로 분류되기 위한 목적만으로 특

정선주가 특정 회원국에 선박을 등록시키고자 하고, 특정 회원국이 이를

받아드리도록 제도를 바꿀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러한 모든 위험을 배제하고 유럽공동체가 목적하는 바를 가장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공동체 스스로가 우리편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선박을 유럽공동체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고 유럽공동체기를 게양하게 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유럽공동체가 자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은 선박

의 등록요건이나 등록 후 선박에 적용될 각종 규제기준들을 통일화시킴으

로써 회원국간 해운업 경영조건들을 평준화시키는 동시에, 유럽공동체 해

운업의 경영요소, 특히 인력자원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시켜서 유럽공동

체 해운업자들의 해운업 경영조건을 개선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어도 유럽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유럽공동체 등록제도의

목적은 거의 이점에 집약되어 있으며, 1989년 5월에 발표된 유럽공동체

해운업의 장래 라는 보고서의 부제도 해운업의 경영조건 개선을 위한 제

조치 라고 붙여서, 앞으로 유럽공동체의 해운정책의 방향이 역내 해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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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조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 중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는 선원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편의치적 국가를 제외한 정상 치적국의 경우, 법이 요

구하는 등록요건은 선박의 소유권이 그 국민에게 속하는가 하는 소유권기

준, 또는 그 선박의 승무원 중 적어도 일정수준 이상이 그 국민일 것을 요

구하는 선원기준 중 하나를 요구하거나, 이 둘을 적당히 배합하여 설정하

고 있다.

유럽공동체도 새로운 등록제도에서 선박소유와 선원조건 등에 대하여 규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원요건이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의 해운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원인이 유럽선

원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있으며, 유럽선주의 자국적 이탈도 보다 경쟁력

있는 제3국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라는 점, 그리고 제2선적제도의 창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적의 이탈 없이 제3국 선원에게 고용기회를 주자

는 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럽공동체 등록제도에서 선원조건을 어

떻게 규정하는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욕심 같아서는 모든

선원이 유럽공동체 주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유럽공동체 등록선의 경쟁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선주들이 외면할 것이

며, 그렇다고 이를 대폭 완화하여 제3국 선원의 고용기회를 너무 많이 주

었을 경우, 유럽공동체 등록제도를 두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제기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유럽공동체 등록제도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적당히 조화시켜, 필요한 최소인원은 유럽공동체 주민으로 하게 하고, 그밖

에는 제3국 선원을 제3국 선원 본국의 고용조건으로 고용하게 할 것이 명

백히 하고 있는 바, 유럽공동체의 보고서는 제61항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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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61항 선원에 대한 국적요건의 규정은 공동체 선박등록제도를 따로 설

정하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기능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도 고도로 熟練된 선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른 제반 조치를 통하여 공동체 국민으로만 모

두 고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통틀어서 전체로서 회원국의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전체 선원을 고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

성이 희박하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업무분야에서는 상당수준의 유럽선

원의 고용이 의무화되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등록제도는 여기서 선박을 등

록한 선주가 관련단체와 합의된 수준만 준수한다면 제3국 선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경우 제3국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임

금, 작업시간, 배승정원 등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국제노동기구의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개정조약인 조약 제

165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고도로 숙련된 기능에 관하여 공동체 등록제도가 규정할 요건은 회원국

들이 해기사 및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어느 수준까지 고용할 것을 요구하

고 있는가를 참작하여, 이 수준이 반영되게 될 것이다. 공동체 등록제도에

서의 이러한 최소 요구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선주들과 이들

의 경쟁업체간에 운영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감안하여, 이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다른 경쟁상의 유

리점을 만들어 주어 결과적으로 이들 선박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

능토록 하게 할 것이다.

그밖에 유럽공동체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 등을 통일화시켜 회

원국간의 선박의 매매 등 등록이전을 자유화시키는 목표에, 세제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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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각종 특혜제도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보완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고 유럽공동체는 경제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유럽공동체기를

게양한 선박이 전 세계를 항해할 때 얻을 수 있는 선전효과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42 -



Ⅲ . EU의 海運競爭規則과 規制 內容

1 . EU海運競爭政策의 基本 目的과 자세

1 ) E U 해운경쟁정책의 확립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경쟁법규는

1957년 3월 25일 조인되어 1958년에 발효된 로마조약(T he T reaty of

Rome) 제3조 및 제7조 그리고 제85조∼90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85

조는 가맹국의 무역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간의 競爭制限的 요소를

포함한 協定·決定·共同行爲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6조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금지조항으로 되어있

다.23) 따라서 EU는 로마조약의 競爭規則(獨占禁止法)에 의거, 카르텔을 금

지하고 있지만, 해운동맹에 대해서는 경쟁규칙의 적용으로부터 一括免除

(block exemption) 시켜주고 있다. 로마조약 발효 후 최초의 공동해운정책

패키지가 등장하기까지 28년 간 유럽위원회는 해운과 관련된 현실문제에

대하여 필요할 때마다 각료이사회의 命令(directive), 決定(decision ), 勸告

(recommendation ), 의견(opinion ), 규칙(regulation ) 등의 형태로 적절히 대

응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방법을 택해 왔으며, 1985년까지 약 20건에 달

하는 法的措置를 취한 바 있다. (<표Ⅳ- 1>참조). 특히 유럽위원회의 해운

23) 로마조약 제85조에서는 가격을 고정시키고, 생산을 제한 또는 통제하거나, 그
리고 시장을 공유하는 협정(agreements ), 결정(decisions), 또는 공동행위
(concerted practices )를 금지시키고 있으면서, 제품의 생산이나 분배를 개선하
거나 또는 기술적·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편익에 들어가도록 하는 협정, 결정 또는 공동행위를 합법적인 것으
로 허용하고 있음. 또한 제86조에서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어느 기업이 그
입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허용되지 않는 남용사례를 자세히 열거

해 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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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노력은 제3국 정부 및 선사의 보호주의와 불공정행위, 국제기구

와 관련된 활동 등 회원국의 대외해운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은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공동해운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들어서 컨테이너化의 진전을 계기로

정기선항로에 진출한 개발도상국 및 사회주의국가 해운의 급격한 세력확

대, 만성적인 船腹過剩 및 그에 따른 過當競爭과 운임하락, 임금상승에 따

른 전통 해운국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회원국선대의 급격한 감소 등 역내외

海運환경이 급변한 것도 1980년대 중반에 들어 EU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공동해운정책을 입안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보조정책, 선원정책, 그밖에 해운에 있어서 기술

적 및 사회적 여러 조건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국 해운의 이익을 반영

시키려는 회원국 상호간에 견해차이로 인해 이 분야의 공동해운정책을 입

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제3국에 의한 國旗差別이나 그 밖의

보호주의적 관행 등 대외해운문제는 전체 회원국에 미치는 중요한 공통관

심사이므로 긴급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4년 프랑스 선원사건

의 판결과 1979년 브뤼셀 패키지(Brussels Package)24)의 실시에 의해 로마

조약 경쟁규칙이 해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해운에 대한 경

쟁규칙 적용기준 및 해운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

장이 정립되지 않았다.

24) Council Regulation 954/ 79. Off icial J ournal 1979 L 12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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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1> E C 共同海運政策 推進過程

연 도 立法名(公布番號) 要旨

1977

① 해운부문에 있어서 회원국과

제3국과의 관계 및 해운

과 관련한 국제기관에서의

협의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이사회결정(77/ 587/ EEC)

· 세계해운의 발전에 영향을 미

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정보수집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

1978

① 운항안전에 관한 조약의 비

준을 위한 이사회 권고

(78/ 584/ EEC)

② 화물선분야에서 특정국의 활동

에 대한 이사회 결정

(78/ 774/ EEC)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ILO조약의 조기체결을 권고

· 회원국의 해운산업에 불리한

제3국 해운의 활동에 대한 정

보수집체제의 구축을 회원국에

의무화

1979

① 특정항로의 정기선 화물운송에

참여하는 선사의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이사회 결

정 (79/ 04/ EEC)

② ST CW (Standards of T raining ,

Certification and Watchkeep)

조약의 비준을 위한 이사회 권

고 (79/ 114/ EEC)

③ 북해 및 영불해협의 도선업에

대한 이사회 지령(79/ 115/ EEC)

④ EC항만출입 유조선의 기본 요

건에 대한 이사회 지령

(79/ 116/ EEC)

⑤ UN정기선해운동맹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및 가입에 대한

이사회 규칙 (79/ 954/ EEC)

· 서아프리카항로, 중앙아메리카

항로에 대한 정보수집을 규정

· 1978년 IMO에서 채택된

ST CW 조약의 조기 체결을

권고

· 북해 및 영불해협에서의 우수

한 도선업 서비스의 공급체제

확보와 회원국 선사에 대해 확

보된 도선사들의 승선을 장려

· 1,600톤(GT )이상 유조선의 입

출항통보체제의 정비 및 확립

· 브뤼셀 팩키지인 동(同)협약 체

결에 대한 유럽공동체로서의

공동대응방안을 규정

1981

① 회원국과 극동간의 정기선해운

에 참여하는 선사의 활동에 관

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세부규

칙을 규정하는 이사회 결정

(81/ 189/ EEC)

· 구주/극동항로에 대한 정보 수

집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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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① 연안해운의 지원체제와 관련한

유럽공동체와의 협력프로젝트

에 대한 이사회 결정

·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공동

의 연안 해운 지원체제 연구개

발의 촉진을 규정

1983

① SAR조약29)의 비준 또는 가입

에 대한 이사회 권고

(83/ 419/ EEC)

② 국제해운에서의 공동대응을 위

한 이사회 결정 (83/ 573/ EEC)

· 1979년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

사기구)에서 채택된 SAR 조약

의 조기체결을 권고

· 제3국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유

럽위원회 및 타회원국의 협의

를 의무화

1986

①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과 제3국

간의 해운서비스 공급의 자유

화 원칙을 규정하는 이사회 규

칙 (86/ 4055/ EEC)

② 해운에 대한 로마조약 제85조

및 86조의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에 대한 이사회 규칙

(86/ 4056/ EEC)

③ 해운에서의 불공정운임에 대한

이사회 규칙 (86/ 4057/ EEC)

④ 해상화물운송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공

동대응에 대한 이사회 규칙

(86/ 4058/ EEC)

· 회원국에 국제해운과 관련한

보호주의정책의 단계적인 폐지

를 의무화

· 정기선동맹 및 협정에 대한 로

마조약의 포괄면제를 위한 일

정한 조건의 규정

· 제3국 선사의 불공정운임에 따

르는 중대한 손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

· 제3국 회원국선사에 대한 제한

행위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규정

출처: 園田良一, EC共通海運政策の樹立に向けて , 海運 , 1988, 5.25)

25) SAR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은 191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
재 통용되고 있는 SAR協約은 1979년 4월에 채택되어 1985년 6월에 발효된 것
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에 同 협약에 가입하였다. 同 협약은 연안국이 자
국의 주변해역에서 적절한 SAR업무를 행하기 위한 국내제도를 확립하고, 해상
교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국이 서로 협력하여 국제적인 SAR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SAR조직간의 협력체계 구
축, 국가간의 조정 및 항공업무와의 조정, SAR활동에 필요한 준비행위와 절차,
선위통보제도(Ship Reporting System )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해난사
고시 인명구조를 전 세계적인 규모로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SAR협
약이 성립되었으며, 同 협약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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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5년 3월에 유럽위원회는 지난 10년 간의 세계해

운 및 EU해운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 동안의 EU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중요한 문서를 공표 하였다.

이 문서에서 위원회는 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 및 관행으로 초래되는 위협

에 EU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EU의 무역 및

해운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또한 같은 해 유럽 單一市場計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역내

의 공동해운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Cockfield Report가 발표되었

다.26)

같은 해 유럽위원회는 ⅰ) 해운서비스 제공의 자유원칙, ⅱ) 로마조약 제

85조 및 제86조의 海運適用, ⅲ) 해운에 있어서 불공정운임관행, ⅳ) 해상

무역화물의 자유스런 적취를 준수하기 위한 공동행위 등 4가지 이사회규칙

으로 구성되는 공동해운정책을 立案하였다. 그 후 共同海運政策案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運輸閣僚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1986년 12월 12일 「EC

공동해운정책 Package(EC Shipping Policy Package)」로 制定·公表되었

다. 이 공동해운정책 Package는 기존에 채택·실시되어온 단편적인 정책조

치를 결합하여 해운분야에 있어서 EU공동정책의 기초를 형성하였음은 물

론 과거 EU가 OECD 및 UNCT AD 등의 관계 국제기구에 표명한 공약,

즉 회원국 및 EU 전체가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쟁

을 촉진할 것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이 공동해운정책 Package 실시로

해운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중요한 권한이 종래의 회원국으로

부터 EU 집행당국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운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교섭에서 EU행정당국 특히 유럽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됨으

26) M.R. Brooks and K.J . Button , Shipping within the framework of single
European market , T ransport Review Vol. 12, No. 3, 1992,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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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운경쟁 관련 쟁점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럽위원회는 EU 전

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27)

2 ) E U 海運競爭政策의 目的

로마조약의 경쟁규칙에 입각하여 네 가지 이사회규칙으로부터 제정된

EC 공동해운정책이 EU 해운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회규칙의 기본목적은 ⅰ) EU 해운산업의 경쟁력 構造改善과 제3국으로

부터 불공정경쟁에 대항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ⅱ) 카르텔이익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정기선사와 서비스이용자사이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EU 역외 무역량의 95%를 운송하는 해운이 역내중요산업의 경제활

동과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생명선이며, 그러한 해상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EU 해운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인 EU 해운산업의 경쟁력 구조개선은 廣域化된 역내시장에

서 자유경쟁원리를 관철함으로써 超國家的 기반으로서의 해운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역내시장에서 보호주의적 해운관행을 용인하지 않는 반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28)

이는 역내 및 역외시장에서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조건을 창출함으로

써, EU 해운이 이러한 경쟁을 극복하고 超國家的 규모로 재편성되어 역내

해운기업은 規模의 경제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해운에 대한

로마조약 경쟁규칙의 적용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27) 織田政夫, EC競爭法の海運適用に關する 若于の考察 , 海事産業硏究所報 ,
No. 350, 1995. 8., p.15.

28) P . Hart , G. Ledger , M. Roe, B. Smith, Shipping Policy in the European
Community , 199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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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EU 공동해운정책은 역내 및 역외 시장에서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조건을 창출한다고 하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해 가면

서, 이러한 정책 추진에 의해 EU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보호주의적 정책개념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29) 따라서 보호주의

적 정책개념은 EU 제2선적제도(European Ship Register : EUROS )의 창설

을 주도하게 되는 1989년 6월의 제2차 공동해운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됨

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어, EU 해운정책이 자유주의정책

과 보호주의정책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두 번째 목적인 정기선사와 서비스이용자 사이의 利益의 균형확보는 해

운이 EU역외무역의 95%를 운송하고, 역내화주의 경제활동 및 회원국의

수출입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운카르텔에

의해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이용자에게

도 공평하게 이익이 還元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때

문에 로마조약 경쟁규칙의 적용 세부규칙인 이사회규칙 4056/ 86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30)은 해운카르텔을 경쟁규칙의 적용에서 면제시켜주는 대신

서비스이용자들 또한 그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는 점을 중시하여 이용자들의 交涉力 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競爭촉진과 이용자 이익의 공정한 취급을 중시하는 EU 공동

해운정책의 논리는 전통적으로 자율규제에 익숙해져 있는 공급자 측의 입

장에 있는 정기선업계의 주장과는 정책이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양당사자간에 견해차이를 초래하여 대립케 하는 근본원

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EU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역내외 시장에서의 자유

29) P . Hart , G. Ledper , M. Roe, B. Smith, op . cit., p.8.
30) 理事會規則 4056/ 86은 로마條約 競爭규칙을 해상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細則으
로서, EU의 海運競爭規則(competition rules )임. 同規則 第4條는 로마條約 競爭
規則 적용면제에 따른 조건(condition at t aching t o ex em ption )을, 第5條는 적용
면제에 따른 의무조항(obligations attaching to exemption )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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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원리는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과정을 거쳐 EU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생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 확실하지만,

동시에 생존기업의 수를 감소시켜 선사의 대형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에 대해 점차 강력한 交涉力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선사간의 각종 카르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理事會規則 4056/ 86의 여러 규정은 정기

선해운에서의 카르텔행위를 EC 독점금지법 적용으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대신 일정한 조건과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선사의 카르텔행위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공평하게 환원되도록 하고 있다. 즉 해운동맹에 대하여 독점금지

條項의 一括適用除外를 인정하는 한편, 이 特別待遇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防禦規定을 정해놓고 있다.31)

2 . EU의 競爭政策과 海運同盟

1 ) 海運同盟에 대한 一括適用除外

EU 해운경쟁정책을 규정한 공동해운정책의 주요 내용인 이사회규칙

4056/ 86의 목적은 ⅰ) EU 域內港灣에 입·출항하는 국제정기선해운에 로

마조약 제85조 및 제86조를 적용하고, ⅱ) 해운동맹을 일정조건과 의무 하

에서 로마조약 제85조 1항의 금지행위로부터 일괄적용제외 시켜주는 것이

다.32)

31) M. R. Brooks and K. J . Button, op . cit. pp.238∼239.
32) 이 理事會規則 4056/ 86의 前文에서 海運同盟은 市場을 안정시키는 效果

(stabilizing effects )를 가지고 있고 貨主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reliable
services )를 보증하는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정하고 능률적인 정기선 해운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공헌하며 또한 이용자 이익을 적정하게 배려하고 있다. 이

- 50 -



이에 따라 정기선항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선사간의 모든 協定, 決

定, 共同行爲 등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가 되므로 적용제외를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閉鎖同盟이나 開放同盟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동맹조직도 一括適

用除外가 된다.

그러나 일정한 條件에 부합되지 않는 定期船社間의 협정33), 결정, 공동담

합행위34)는 競爭總局(Directorate General Ⅳ: DG Ⅳ)35)에 신고서를 제출하

고 個別適用除外를 적용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이다.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아 獨占禁止法에 저촉되는 협정, 결정, 공동행위 등을 계속하는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일정조치를 취하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거

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되나 정식절

와 같은 성과는 운임소득의 배분과 관련하여 會員社가 동맹 내에서 서로간 협

력을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다. 한편 同盟은 대부분의 경우 非同盟船 혹은 어
떤 경우에서는 否定期船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부터 유효한 競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기선해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에 의해 EU 行政當局은 海運同盟이
갖는 기능과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同盟을 一括適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3)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단지 도의적 구속력만 있는 紳士協定도 포함된다.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경쟁
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것이 법적 또는 도의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면
담합행위(concerted practices )에 해당된다. 판매에 관한 표준약관, 공급자가 고
객과 강제로 체결한 협정도 85조 1항의 협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合意하거나 共謀하지 않고 행하는 일방적 행위는 85조 1항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사업자가 지배적인 지위에 있을 때에는 86조의 적
용을 받는다(權五乘, EC 경쟁법 , 法文社, 1992, p.64).

34) 談合行爲는 協定 또는 決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간의 비공식적인 協同行爲
를 말한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85조 1항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사실상의 협동행
위가 경쟁이나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
지하기 위함이다

35) 競爭總局인 DGⅣ(Directorate General Ⅳ)는 브뤼셀에 있고, 1인의 국장과 A,
B, C, D, E 5개의 부서의 부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A : 경쟁에 관한 일반적
인 문제와 조정. B, C, D: 제한적인 행위와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E : 국가보조
에 대한 업무로 분담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서는 B, C, D
인데, 각 부의 부장은 한 사건의 事實調査에서부터 最終決定에 이르기까지 모
든 책임을 진다. 운송은 D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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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協定, 決定, 共同行爲 등을 修正하면

개별적용제외를 인정받는다.

이와 같이 理事會規則 4056/ 86의 제정으로 國際定期航路의 경쟁에 영향

을 미치는 선사간의 協定, 決定, 共同行爲 등 모든 경쟁제한행위는 EU 경

쟁법에 의해 규제 받게 되었으며, 同法의 실시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이

유럽위원회에 위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委員會는 역내뿐만 아니라 EU

와 제3국간의 동맹활동을 規制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고, EU관계 國

際定期船航路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聯邦海事委員會(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36)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한편 해운동맹이 로마조약 경쟁규칙의 적용으로부터 一括適用免除되는

혜택을 부여받았지만, 이사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운동맹의 개념이

1974년 UNCT AD Liner Code에서 사용된 문언을 그대로 인용한 俠義의

개념으로 정의됨으로써37) 동맹활동에 대한 경쟁규칙 適用免除 범위를 놓고

유럽위원회와 동맹선사간 이견이 발생하였다. 즉 컨테이너化 진전에 따라

정기선서비스 공급주체로 일반화되고 있는 컨소시움, 복합운송을 위한 내

륙운임설정, 그리고 비동맹의 獨自運航船社를 포함한 항로안정화협정 등의

카르텔행위가 一括適用免除 대상이 되는 동맹활동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

지만, 역으로 適用免除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설정

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理事會規則 4056/ 86은 EU 관련항로의

36) 미국의 대표적인 미국의 해운규제기관으로, 1961년 설립된 대통령직속의 독립
규제기관으로 해운법에 의거하여 해운규제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
를 위해 FMC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조사활동은 물론 청문회 개최, 증거조
사, 지시하달,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7) 理事會規則 4056/ 86 第1條 第3項 (b )의 海運同盟에 대한 정의는 UNCT AD
Liner Code 제1장의 海運同盟 정의와 文言이 다음과 같이 동일함. 특정항로
또는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의 항로에서 화물운송을 위하여 國際定期船서비스

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선박운항업자의 그룹으로서, 그 성격이 어떠하든 통일
되거나 또는 공통의 운임율 및 定期船서비스 제공에 관해 기타 합의된 조건 하

에서 운항하는 일정 테두리 내에서의 협정 또는 합의를 한 그룹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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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업계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38)

2 ) 定期船業界의 反論

1900년대에 들어서 정기선해운은 民間의 自律規制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

며, 그 결과 오늘날 정기선업계는 안정된 航路秩序를 유지·확보하고 경제

적인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카르텔에 의한 自律規制가 바람직하며 船社의 共同行爲에 대한 國家規制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條約 競爭規則과 理事會規則 4056/ 86의 規制를 받게됨으로써

전통적으로 自律規制를 통해 國家規制를 거의 받지 않았던 정기선업계로서

는 EU의 規制 그 자체가 정기선해운의 실상을 왜곡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EU 관계 항로에 관여하는 일부 정부기관도 강한 불만

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EU 行政當局은 이러한 정기선업계의 반발을 예상외라고 간주

하면서도 ①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해운은 다른 産業部分과 마

찬가지로 EU 경쟁법의 적용대상이며, ② 정기선해운의 경쟁구조와 해운회

사의 카르텔행위는 컨테이너化의 진전에 따라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행동의 모든 상황이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며, ③ 貨主業界로부터 정기선해운의 카르텔행위에 대한 불평불만이

EU 당국에 많이 제소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등의 기본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정기선해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에서

의 共同運賃의 설정을 무기한으로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법의 관점으

로부터 대단히 관대한 특별취급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정기선업계는 최대한의 自律規制의 보장과 國家規制의 排除를 요

38) 織田政夫, 前揭書,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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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있는데 반해 EU 當局은 해상운송서비스의 供給者와 利用者 사이의

公平性을 확보하는 동시에 컨테이너化의 진전에 따라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카르텔행위까지도 방임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맹행동에 대

한 兩者間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雙方間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원인

이 되고 있다.

3 . 競爭規則의 海運適用에 대한 E U의 規制 動向

理事會規則 4056/ 86이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EU 관

련항로의 정기선해운은 유럽위원회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후 유

럽위원회는 貨主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해운동맹에 대한 로마條約 競爭

規則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競爭規則 적용과정에서 EU

行政當局은 해운동맹에 의한 複合運送의 域內運賃設定, 航路安定化協定, 船

腹量調整制度, 優待運送契約(SC) 체결에 관한 제한, 컨소시움 등의 카르텔

行爲를 문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하여 유럽위원회가 내린 결론

에 대해서도 관련항로의 정기선업계 및 일부 국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競爭規則 적용대상별로 양자간에 대립되는 論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複合運送의 內陸運賃設定의 規制

유럽위원회는 1992년 12월 유럽/극동항로운임동맹(FEFC)의 共通內陸運

賃(유럽圈域別運賃: European zone charge)의 設定은 理事會規則 1017/ 86

(鐵道, 道路 및 內陸水路運送에 로마條約競爭規定을 적용하기 위한 規則)

- 54 -



第2條 「運賃設定을 포함한 制限慣行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競爭制限行

爲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그 중지를 요청하는 「反對意見書(Statement of

Objection )」를 同盟船社에 送付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EU의 견해는 해운동맹의 內陸運賃設定을 인정하게

되면, 해운카르텔의 영향이 육상운송 및 터미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陸上分野의 자유스러운 競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39 )

한편 동맹의 內陸運賃設定을 禁止한 유럽위원회의 근본적인 의도는 동맹

의 內陸運賃設定에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를 인정하게 되면 陸上市場에서도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陸上市場에서 체결된 협정도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

던 것이다. 더욱이 內陸運送分野는 아직 寡占化되어 있지 않은 自由競爭市

場으로서 모든 運送業界가 內陸運送市場에 參加하고자 하고, EU 차원에서

도 모든 분야에서 自由競爭을 촉진토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陸

上 및 航空分野 政策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同盟船社는 內陸運送器機에 直接投資하지 않으며 또한 內陸運送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스스로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獨占禁止

法 適用除外規定으로부터 어떤 便益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동맹에게 內陸運賃設定權을 부여한다면 下請運送人인 도

로 및 철도운송업자의 이질적인 운송서비스를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

여, 이것을 平均化하여 貨主에게 統一運賃으로 再販賣하는 것에 불과한 것

이다. 이와 같은 운송서비스의 패턴은 운송서비스의 質의 改善도 內陸運送

市場의 生産性 向上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價格安定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제공되는 複合一貫運送서비스에 대해서는 獨占禁

止法 適用除外 혹은 個別適用除外와 같이 陸上部分까지 適用除外를 넓힐

39) Lloyd ' s Shipping Economist , EC competition law and shipping , January ,
199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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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同盟側은 理事會規則 1017/ 68은 複合一貫運送이 아직 발달하

지 않는 1968년에 制定되었던 것으로 複合一貫運送시스템의 각 構成段階를

독립된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EFC

는 1971년부터 複合一貫運送運賃을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운송

設定慣行은 1984년 미국 海運法에서도 용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複合

一貫運送이 발달하기 이전에 제정된 부적절한 特別規則에 준거하여 기계적

인 條文해석에 의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조치

라고 반발하였다.

요컨대 현 단계에서 EU의 競爭法體制에서는 서로 다른 운송수단의 有機

的 結合에 의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複合一貫運送서비스를 규제하

는 적합한 特別規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 혹

은 分配의 개선이나 기술적, 경제적 발전에 공헌하고, 이것에 의해 貨主에

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複合一貫運送의 실태를 적정하게 평

가하고, 직접 로마條約의 競爭規則에 준거하여 獨占禁止法 適用除外 可能

性이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U 行政當局은 FEFC의 內陸運賃設定이 貨主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複合一貫運送이 貨主에게 보다 좋은 서

비스를 提供할 수 있어 운송업자와 그 利用者 雙方에 利益을 주며, 운송시

장의 전체적인 統合可能性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競爭政策의 觀點으로도 중

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정기선시장의 요구에 따라 內陸運賃設定이 전체적

인 운송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共通內陸運賃

의 설정을 認可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40)

즉 정기선사가 새로운 협조적 물류체제와 內陸運送業務를 운영하여야 될

40) Con tain er iz a tion I nternat ional, European Intermodalism : the EC Rules on
Operation , 1994. 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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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해 共通內陸運賃의 설정을 個別適用除外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同盟船社가 공동으로 貨主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貨主로서는

저렴한 運送費用을 부담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럽위원회는 船社側에 다음과 같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 複合一貫運送의

內陸運送業務의 共同運營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41) 즉 ⅰ) 유럽의 港

灣 또는 내륙시설을 共有 또는 改善, ⅱ) 컨테이너 器機의 공동사용, ⅲ)

컨테이너 Depot 공동사용, ⅳ) 컨테이너器機의 공동 컴퓨터관리, ⅴ) 內陸

貨物運送의 공동운영, ⅵ) 內陸運送의 대체수단으로서 海上 피더서비스의

공동운영, ⅶ) 유럽에 있어서 鐵道/道路 結合運送의 共同運營 등이다.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內陸運送分野에 있어서 동맹 船

社間의 協調體制를 실현할 수 있다면 複合一貫運送이 로마條約의 獨占禁止

條項으로부터 個別適用除外가 될 가능성이 있다.

2 ) 航路安定化協定의 競爭制限行爲 規制

航路安定化協定은 컨테이너化의 진전에 따른 동맹의 市場支配力 回復과

航路安定化를 도모하기 위해 非同盟船社를 協調體制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동맹선사의 주도 하에 정기선시장에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카르텔조직이다. 즉 이 조직은 加入船社간 운임협정은 체결하지 않

으면서 船腹量調節과 운임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동맹과 非同盟船

社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함으로써 安定된 定期船航路秩序와 합리적인 운임

수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同盟組織과는 별도로 세계 주요항로 및 地域

에서 동맹과 非同盟船社사이에서 체결된 協議協定이다.

이와 같은 航路安定化協定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문제삼은 주요 爭點事案

은 차별적 運賃設定慣行, 船腹量調整制度(Capacity Management Program ),

41) Containeriz a t ion I nternat ional, op . cit ,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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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待運送契約(SC)締結條件, 그리고 운임인상과 관련한 市場支配力의 남용

등이다.

유럽위원회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航路安定化協定으로는 기

존 동맹조직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大西洋航路安定化協定

(T rans - Atlantic Agreement : T AA )이다. 운임협정, 船腹量管理, 운송시설

및 관련설비의 共同利用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北美/유럽航路의 同盟·非

同盟船社를 중심으로 1992년 4월에 출범한 T AA는 大西洋航路同盟協定

(T rans - Atlantic Conference Agreement : T ACA )으로 개칭하고 基本協定

내용도 대폭 개정하여 1994년 7월 5일 유럽위원회(競爭總局)와 미국 FMC

에 협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유럽위원회와 EU 경쟁법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왔다. T ACA의 협정내용은 유럽위원회가 현재 승

인하고 있는 여타의 同盟協定 내용과 개략적으로 같지만 여전히 內陸運送

部門의 運賃設定權, 個別優待運送契約締結의 不認定 등 약간의 문제가 남

아 있어 유럽위원회로부터 아직 승인 받지 못하고 있다.

3 ) 컨소시움 規則의 制定

EC 競爭規則과 관련하여 정기선해운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懸案은 船社間 컨소시움 처리문제이다. 정기선해운에 있어서 컨소시움은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에 걸쳐 급진전되기 시작한 컨테이너化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즉 선박 및 항만시설, 그 밖의 육상관련 설비의

전문화에 막대한 투자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기선해운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던 전통 해운국의 정기선사들이 자본비 부담의 경감과 선박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集貨力 강화를 실현하고 시장 참가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주요 컨테이너항로에서 船社間에 자연 발생적

으로 널리 퍼진 協調體制로서 말하자면 동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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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 것이다.

컨소시움은 동맹협정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아주 섬세한 협조체제를

통해 參加船社間의 합리화와 능률향상을 실현함으로써 경쟁력을 개선함과

아울러 운송항로에 적합하고 보다 고도화된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協調體制는 항로에 따라 또는 컨소시움에 따라 현저하게 多樣化

되어있다. 즉 船腹運賃借協定(Slot Charter Agreement )으로부터 선박·화

물·운임수입에 관한 풀 협정(ship·cargo·revenue pooling agreement ),

항만시설의 共同利用, 나아가 共同集貨協定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따라

서 협정의 목적, 대상 및 조건 등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으며, 일부 컨소시

움은 운임협정 및 複合一貫運送에 관한 협정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한 과거 컨소시움 참가선사의 대부분은 同盟會員社였지만, 오늘날에는 非

同盟船社가 참가하고 있는 컨소시움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컨소시움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정기선

업계에서 결성되는 컨소시움 방식도 반드시 같지는 않다. 그러나 컨소시움

협정에는 공통적으로 終了規定이 설정되어 있고 또 컨소시움 參加船社는

다른 항로에서 單獨으로 운항하거나 다른 船社와 별도의 컨소시움을 결성

하는 등 獨立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움은 넓은 의미에서 독립된 해

운회사의 聯合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컨소시움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1990년 6월 17일 컨소

시움 適用除外에 관한 規則草案인 「정기선 해운기업(컨소시움)간의 협정,

결정 및 공동행위의 特定範疇에 대한 로마條約 第85條42) 第3項의 적용에

42) 로마조약 제85조에서는 가격을 고정시키고, 생산을 제한 또는 통제하거나, 그
리고 시장을 공유하는 협정(agreements ), 결정(decisions), 또는 공동행위
(concerted practices )를 금지시키고 있으면서, 제품의 생산이나 분배를 개선하
거나 또는 기술적·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정, 결정 또는 공동행위를 합법적인 것으
로 허용하고 있음. 또한 제86조에서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어느 기억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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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유럽위원회 規則(案)」43)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유럽위원회는

컨소시움이 그 목적 및 효과면에서 단순한 技術的 協定(technical

agreement )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동맹의 一括適用除外의 범위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컨소시움은 정기선서비스의 경제적,

기술적 진보에 공헌하는 동시에 貨主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貨主

保護, 중요한 부분에서의 경쟁확보, 脫退를 위한 通知期間設定 등을 조건으

로 컨소시움에 대해 一括適用除外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1992년 2월 25일 閣僚理事會에서 「理事會 規則 479/ 92」로

채택되어 컨소시움規則을 작성하고 EC 獨占禁止法의 一括適用除外 및 個

別適用除外를 부여하는 權限을 부여받는다. 이 규칙은 컨소시움을 EU 競

爭規則의 적용으로부터 一括免除시킨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

체적인 施行規則 즉 컨소시움規則(Rules for Consortia)제정을 유럽위원회

에 위임한다는 權限委任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괄적용면제를 받기 위

한 조건으로 컨소시움의 이익이 船社와 貨主間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실질

적인 獨占的 地位나 地位濫用의 요소가 조장되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제

시하고 있다44) . 다만 이 규칙에서 컨소시움에 대한 一括適用免除는 주로

해상운송부문에 국한되고 複合運送에 관한 부문은 삭제되었다.

그로부터 약 2년 간 유럽위원회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1994년 3

월 1일 최초의 컨소시움規則案45)을 公示하는 한편 1개월의 기한으로 이해

입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허용되지 않는 남용사례를 자세히 열거

해 놓고 있음.
43)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 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 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between liner shipping companies (Consortia)

44) 三上哲史, EU共通海運政策の動向について(下) , 海運 , 1996. 3., pp.26∼27.
45) 第1次 草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規則은 국제항로에 적용되고, 一括
適用免除대상이 되는 船社의 행위는 운항일정의 조정, 船腹의 상호조달, 수입
pool 등을 열거하고 있음. (단 船腹利用制限, 가격카르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② ①의 행위가 一括適用免除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서 활발한 경쟁

이 이루어질 것, 同盟內에서 운영되는 컨소시움은 해당 컨소시움의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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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기선업계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반응과 관심이 아주 놓아 세계 각지로부터 50여 개의 문서가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기선업계와 貨主·프레이트 포워드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定期船社

들은 규정상 適用免除를 인정받을 협정이 얼마 되지 않으며 複合一貫運送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船腹管理에 대한 규제, 適用除外 조건으

로서 獨自運賃設定權의 도입, 航路占有率에 관한 엄격한 條件, 貨主와의 協

議 業務化, 協定脫退 通知期間의 설정 등 適用除外에 따른 조건, 適用除外

에 따른 의무 등에 대해 정기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EU회원국으로 구성된 2개의 諮問委員會를 설치

하여 정기선업계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국 정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994년 9월에 第2次 컨소시움規則案을 公示했다. 그러나 이 修正 規則案은

業界의 意見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業界 및 관련국 政

府로부터 再修正을 要求받게 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수렴된 이해 當事者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規則案의 내용을

一部追加 혹은 수정한 후 일정조건 하에 컨소시움을 EU 競爭規則의 적용

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컨소시움 規則(委員會規則 870/ 95)」을 1995년 4

월 20일 채택하였으며, 同規則은 5년의 유효기간으로 1995년 4월 22일 발

효되었다. 이와 같이 컨소시움규칙이 採擇, 발효됨으로써 EU 競爭總局은

이 30% 미만일 것, 또한 同盟外에서 운영되는 컨소시움은 해당 컨소시움의 시
장점유율이 35% 미만일 것 등임.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컨소시움의 경우 市場
占有率이 50% 미만이고 構成船社數가 6社를 넘지 않는 컨소시움은 유럽위원회
에 적용면제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6개월 이내에 유럽위원회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適用免除받음. ④ 컨소시움의 최초 구속기간은 18개월, 탈퇴통지기간은 6
개월로 함. (단 순수입pool이나 고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 고도로 통합된 컨소
시움의 경우에는 최초 구속기간을 24개월로 함). ⑤ 同規則의 적용기간은 5년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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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盟協定, 航路安定化協定, 컨소시움協定이라는 定期船社間의 세 가지 주요

협정에 대한 규제방향을 확립하게 되었다. 컨소시움規則은 定期船社間 提

携協定이 EU 獨占禁止法의 適用除外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定期船社間 協調活動에 대해 향후 EU

行政當局의 간섭이 점점 심하여 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 . EU의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法的規制 現況

1 ) 로마條約 競爭規則과 E U 競爭政策

EU 競爭政策의 根幹이 되고 있는 競爭法規는 1957년 채택된 로마條約

(T he T reaty of Rome) 第3條 및 7條와 第85條에서 90條까지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이 가운데 會員國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反競爭的 企業間의 모든

協定(agreements ), 企業聯合體에 의한 決定(decisions), 共同行爲(concerted

practices )를 禁止하고 있는 第85條와 支配的 地位(dominant position )에 있

는 기업이 그 입장을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第86條는 獨占禁止條項으로

써 EU의 獨占禁止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會員國간의 교역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協定, 決定, 共同行爲 모두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간의 協調形態

중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第85條 3項에 근거하여 유럽

위원회가 適用除外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다. 그리고 第87條는 로마條約

발효 후 3년 이내에 유럽위원회의 提案에 근거하여 閣僚理事會가 第85條와

第86條에 규정되어 있는 競爭原則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規

則 또는 命令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유럽위원회는 1962년 2월 6일 「施行規則 第17號」(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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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 Fir st Regulation Implementing Articles 85 and 86 of the T reaty )

를 채택, 第85條와 第86條의 경쟁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으며, 委員會 산하 獨占禁止法 擔當局인 競爭總局(DG Ⅳ)은 調

査, 公廳, 違反事件의 事實關係審査 등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대한

競爭法 違反의 경우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

되었다. 또한 委員會는 施行規則 第17號 第9條 1項에 의거, 로마條約 第85

條 1項을 적용하지 않는 個別適用除外와 理事會規則 또는 命令에 의해 一

括適用除外로 하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유럽위원회는 同施

行規則 3條에 의해 자발적 혹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협정을 근거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의 해결요청에 따라 행동을 하였다.

한편 로마條約에는 EU의 前身인 유럽經濟共同體(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의 共通産業政策에 관한 明文化된 규정은 없지만, EEC

창설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는 超國家的規模의 單一市場(共同市場)을 形成

하고, 이러한 廣域市場에서 자유경쟁을 촉진시켜 超國家的 기반에서 産業

構造의 자동적인 再編成에 의한 産業基盤의 강화는 물론 規模의 經濟利益

을 향유함으로써 域內企業의 競爭力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共同市場의 창설과 自由競爭原理의 추구는 본래 생산자 및 소비자 쌍방에

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바, 즉 생산자는 각

국의 여러 가지 무역장벽에 의한 차별에서 벗어나 평등한 조건 하에서 경

쟁에 참가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는 공개경쟁에 의한 경쟁적 가격으로 폭

넓은 商品選擇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46 )

이러한 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생산 및 운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

립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로마條約은 4개의 기본적인 自由, 즉 사람, 재

화,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生産要素의 자유

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域內에서 자원배분의 最適化를 촉진하기 위해

46) 日本 EC 學會編, EC 競爭政策と産業政策 , 1981, p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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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競爭條件을 平等하게 정비하고 난 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公正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로마條約 第85條, 第86條는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기업간의 각종 協定, 決定 및 共同行爲를 금지시키고, 이러한 競爭制限行爲

에 대하여 共同體가 취하여야 할 행동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自由

競爭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競爭政策은 政治的 및 經濟的 필요에 의해 共

同體政策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 ) 定期船社의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規制動向

EU는 로마條約의 競爭規則(獨占禁止法)에 의거, 카르텔을 금지시키고 있

지만, 해운동맹에 대해서는 競爭規則의 적용으로부터 一括免除(block

exemption)시켜 주고 있다. 國際海上運送에 적용되는 EU의 規則 및 規定

은 1986년 12월에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발효된 理事會規則 4056/ 86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 86〕이다. 모든 定期船社들에게 獨占

禁止法 適用을 一括免除시켜 주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EU는 同規則에 의

거, 同盟船社에 대해서만 獨占禁止法 適用을 一括免除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EU關聯 定期船航路에 취항하는 船社들은 閉鎖同盟을 결성할

수 있으나, EU는 부당하게 반경쟁적일 수 있는 同盟活動을 방지하기 위해

一括適用免除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條件과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동맹은 특정항로에서 운임과 기타 運送條件이 경제적으로 타당하

다고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船積地와 揚荷地에 따라 상이한 운임과

運送條件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의 港灣, 서비스利用者(貨主, 受荷人, 포워더

등) 또는 船社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4條)

둘째, 동맹선사와 서비스利用者間 誠實契約(loyalty arrangements )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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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형식과 조건은 동맹과 利用者團體間의 협의에 의

해 결정되고 이용자와 동맹선사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5條, 第2項)

셋째, 同盟船社가 해상운송 및 陸送部門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율, 관련조건, 규정 등은 서비스利用者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적용요율은 政府機關에 신고할 필요가 없

으며 운송계약은 對外 로 체결할 수 있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5條, 第

4項)

넷째, 서비스利用者는 船社의 운임 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陸上運送

에 대해 직접 운송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5條, 第3

項)

다섯째, 동맹은 서비스利用者와 운임, 運送條件, 서비스質에 관한 원칙의

일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

5條, 第1項)

同盟船社들은 자신들의 협정을 유럽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내용을 통보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유럽위원회는 一括免除 혜택을 받는 동맹의 特定行爲

가 로마條約 第86條와 양립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그러한 一括免除를 철회할 수 있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8條)

이처럼 理事會規則 하에서 同盟協定만이 獨占禁止法의 적용으로부터 一

括免除된다. 그러나 同規則은 決定, 共同行爲의 목적과 결과가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 船腹, 장비, 인원, 기타 시설물의 교환 또는 풀링

(pooling ) 등의 수단을 통해 技術的인 進步와 協力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기술적 협정(t echnical agreement )인 경우 獨占禁止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理事會規則 4050/ 86, 第2條) 同盟協定과 技術

協定을 제외한 協定(동맹선사간에 체결된 非技術的 協定, 동맹과 非同盟船

社間 協定, 컨소시움協定)은 발효 전에 유럽위원회에 個別適用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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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exemption)를 신청해야 한다. 면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럽위원회가 異議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協定은 자동적으로 협

정 공표일로부터 6년 동안 獨占禁止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받게된다.

미국의 海運法과 달리 EU관련 定期船航路에 취항하는 船社들은 태리프

나 운송계약의 주요내용을 會員國 정부나 유럽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會員國 政府나 유럽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同

盟船社가 獨自運賃決定權(Independent Action : IA )을 행사하더라도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록 運賃割引行爲(rebating )가 船社와 貨主間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EU 獨占禁止法이나 會員國의 國

內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EU는 理事會規則 4056/ 86에 의거, 일정한 조건과 의무 하에 해

운동맹을 로마條約 競爭規則의 적용으로부터 一括免除시켜 주고 있다. 따

라서 EU의 規制政策은 비교적 自由放任的인 형태를 취하면서 동맹에 대한

獨占禁止法 適用을 一括免除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法的 確實性이 보장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본격화된 유럽/극동운임동

맹(FEFC)과 대서양항로안정화협정(T AA ) 등 해운동맹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규제 움직임은 동맹에 대한 獨占禁止法 適用免除의 法

的 確實性을 침해하면서 EU의 定期船 競爭政策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

다.

3 ) 同盟船社의 활동에 관한 새로운 行動指針

유럽에서는 동맹에 의한 內陸運賃設定의 시비 등 동맹의 獨占禁止法 適

用除外를 둘러싸고 유럽위원회와 同盟船社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

어 오면서 同盟船社의 유럽에서의 활동에 관한 行動指針이 새롭게 정해졌

다. 1998년 9월 유럽위원회는 T ACA 멤버선사에 대하여 총 2억 7천 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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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 (약 3억 1천 8백만 달러)의 벌금을 과징했다. 이것은 內陸運賃設定 문

제와는 별도로 「T ACA가 멤버선사의 個別SC체결을 규제하는 등 競爭制

限的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판정 때문이었다.

유럽위원회와 船社는 이 판정이 내려진 후 兩者間 분쟁의 종식을 위해

물밑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요 船社側 간부들과 유럽위원회의 대표로

이루어진 協議를 거쳐 船社側은 妥協案으로써 동맹에 의한 內陸運賃設定을

중단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協議의 결과를 근거로 同盟船社들의 활동에 대

하여 새로운 行動指針이 작성되었다. 1998년 10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유럽화주협의회(European Shipper s ' Council: ESC)의 연차총회에서 유럽위

원회 競爭總局(DG Ⅳ)은 다음과 같이 동맹의 行動指針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동맹은 유럽에서의 內陸運送運賃을 설정하지 못한다. 즉 동맹은 유

럽항만에서 항만까지의 운임이외에는 제시할 수 없다.

둘째, 동맹의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를 인정한 유럽위원회 理事會規則

4056/ 86은 改正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맹의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는 계속

인정된다.

셋째, 동맹은 멤버船社와 貨主間 個別的으로 非公開 優待運送契約(SC)를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8년 미국 外航海運改正法과 동

일하게 船社는 貨主와 개별적으로 SC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複數의 船社가 항구에서 항구까지 共通料率(common tariff)을 설

정하고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SC에 대해서도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를 인정

한다.

이러한 行動指針이 정식으로 도입되어 미국의 外航海運改正法과 함께 시

행되면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同盟船社는 貨主와 個別로 SC를 체결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내용이 公開되지 않는다. 반대로 동맹의 內陸運送運

賃의 設定은 미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禁止되는 등 兩者

間 차이가 발생한다. 유럽지역의 法的 환경변화를 통해서 T ACA는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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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內陸運送運賃의 設定을 중지할 것, SC에 관해서는 船社와 貨主

가 1대1로 체결하는 것을 인정할 것, 契約變更의 수속 등에 유연성을 가질

것 등을 정식으로 決定하고 FMC에 신고하였다.

최근 T ACA는 加盟船社들의 탈퇴가 이어져 1999년 1월 이후 T ACA에

남아있는 船社는 總9個社로 市場占有率은 50% 수준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 ACA 加盟船社와 非加盟船社 총 22個社는 이

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인 結束力이 다소 약한 協議體 성격의 협정을 창설하

려는 움직임도 전해지고 있다. 船社들이 기존 형태의 동맹이나 運賃協定에

서 탈퇴하고 航路安定化를 위해서 보다 유연한 협정을 指向하고 있는 것이

다.47)

47) 鄭奉斗, 定期船 海運同盟의 共同行爲에 관한 硏究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6,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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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1990년대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적인 規制緩和 내지 規制改革의 조

류 속에서 定期船海運業界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EU를 비롯한 主要 先進海運國에서는 船社의 자유로운 市場競爭을 보장하

는 대신 在來定期船時代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더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

았던 同盟에 의한 複合運送運賃設定, 同盟·非同盟船社를 망라해 결성되고

있는 航路安定化協定 및 컨소시움 등 새로운 형태의 共同行爲에 대해 獨禁

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定期船市場構造의 변화로

전통적인 同盟機能에만 의존하여 市場의 安定化 및 秩序維持를 유지·확보

할 수 없는 선사로서는 새로운 協調體制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고, 政府當

局 또한 새로운 共同行爲에 대한 獨禁法과 관련하여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定期船社의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獨禁法 適用免除 재검

토 움직임은 분명히 定期船社航路秩序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

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인 本章에서는 EU의 공동해운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定期船社의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최근의 規制

動向을 綜合하고, 향후에 전개될 規制政策의 方向을 전망한다.

유럽委員會가 同盟協定, 航路安定化協定, 그리고 컨소시움協定 등 3대 定

期船社間 協定에 대해 로마條約 競爭規則을 적용하기 위한 基本原則을 정

하게 된 것은 이들 협정을 獨占禁止法으로부터 一括適用免除시켜 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그 동안의 유럽委員會, 定期船社, 貨主

3者간 논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의 정기선사간 競爭制限行爲가 이해

당사자에게 공평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한 그러한 카르텔行爲에 대한 적용

면제를 인정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同盟의 內陸複合運送運賃設定이나 船腹量調整制度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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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行爲에 대해 유럽委員會가 로마條約 競爭規則 및 이의 施行細則인

理事會規則 4056/ 86의 조문을 엄격히 해석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과 새로이 제정된 컨소시움規則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적용면제를 인정

받은 카르텔組織이라 하더라도 ⅰ) 세력을 강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회복하

여 독점력을 발휘하며, ⅱ) EU 경제사회에 기술적·경제적으로 공헌하지

않고, ⅲ) 더욱이 서비스利用者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 등에 대해

EU 當局이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

적으로 로마條約 競爭規則과 이의 適用細則은 定期航路經營과 定期船社의

카르텔行爲 범위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러한 規則에 대해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조문해석에

있어서 유럽委員會의 재량에 위임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유럽委員會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카르텔組織의 지배적인 지위의 남

용으로 초래될 시장점유율의 확대 및 운임인상을 용이하게 하는 船腹量調

整制度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점은 컨소시움規則 내용에도 잘 나타

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EU의 定期船 海運競爭政策은 理事會規則 4056/ 86과 이

의 防禦 및 補完規定이라고 할 수 있는 컨소시움規則이라는 二重의 감시망

을 통해 定期船社의 競爭制限行爲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

다. 결국 이같은 定期船社의 경쟁제한행위 규제강화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定期船市場에서의 競爭條件을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6년 3월에 발표된 소위 EU의 新共

同海運政策指針文書인 「T owards a new maritime strategy」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48) 同文書에서 유럽委員會는 定期船市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EU의 기본적인 運送政策目標로 삼아

48) 日本郵船(株), 歐洲聯合, 新海運政策指針文書を 發表 , 調査月報 , 1996. 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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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촉구하고, 海運業은 서비스 産業으로서 貨主에게 최고의 서비스

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해

운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競爭規則이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유럽委員會는 EU 定期船市場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

하고 화주에 대한 고품절·저원가의 서비스 제공을 보증하기 위해 競爭規

則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國際海運市場 개방과

자유롭고 공정한 競爭條件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主要 政策方向으로서

ⅰ) 船社間 協定에 의한 市場進入障壁에의 대응 및 이를 위한 競爭法의 一

般原則 적용을 위한 국제적인 협정체결, ⅱ) 國際的 競爭基準 제정 및 이

의 실행을 위한 협정체결,ⅲ) EU 관련항로에 대한 로마條約 競爭規則의

적용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政策指針文書에는 多者主義 및 世

界的 競爭原則에 중점을 둔 글로벌한 開放市場政策 하에서 EU海運의 경쟁

력 향상과 質높은 고용 및 기술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政策提案도

들어 있다.49) 그러나 定期船海運에 관한 EU의 주요 정책방향은 定期船競

爭規則에 관한 國際協定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49) 유럽委員會 運輸局(DG Ⅶ)의 Neil Kinnock 擔當委員은 新共同海運政策指針文
書와 관련, 그 동안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논란을 빚어 온 유럽共同船籍制度
(EUROS )를 폐지하고 EU 海運의 競爭力 향상과 선원고용확보를 위해 해운조
성제도에 관한 공동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동시에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

을 위한 정책을 세계적으로 강화하여 선박과 선원 양측면에서의 기준 미달선을

유럽 水域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世界水域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수준 높은 EU
선박 및 선원을 유지하는 정책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 指針文書에는 이
외에도 그 동안 책정된 海運政策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의견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음. 한편 이 지침문서에는 향후 EU 共同海運政策을 책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으로서 ①EU海運은 質·量면에서 세계해운 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세계상선대의 1/ 3을 지배하고 있고, EU 貿易量
의 약 40%를 수송하고 있다는 것은 EU가 해운지식과 기능면에서 강력한 경쟁
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지만 아직도 EU해운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政策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② 해운은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성
이 강해 이미 一國만의 정책으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③ 세계적인
추세로부터 유리된 정책을 EU가 채택하면 EU船籍으로부터 자본과 노동이 더
욱 더 역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점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EU 海運政策의
글로벌化를 촉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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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EU의 海運政策은 향후에도 對外的으로는 해운시장개방을

통해 自由競爭原理의 실현을 추구하지만 對內的으로는 EU海運의 競爭力을

향상시킨다는 소위 自由와 保護라는 二重의 海運競爭政策 基調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委員會가 발표한 共同海運政策은 크게 國際開放市場 하에서 安全 및

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한 政策과 EU海運의 競爭力 向上을 위한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委員會는 새로운 共同海運政策이 성공을 거두

기 위해서는 會員國, 船主, 船員, 貨主간 상이한 利害關係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船·貨主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는

쌍방간 자유로운 契約交涉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世

界海運市場에의 자유로운 참여와 世界海運市場에서의 공정한 競爭條件을

확보하기 위해 開放市場 維持政策을 시행키로 하고, 특히 로마條約 競爭規

則을 域內外 個別船社 및 카르텔組織에 대해 엄격히 적용키로 하는 한편

國際的 競爭基準 제정을 위해 世界貿易機構(WT O)에서의 작업활동을 강화

하면서 EU와 제3국과의 二國間協定 체결방법도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한편 유럽委員會는 전통적인 同盟活動이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안정성

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맹활동을 EU 競爭規則의 적용으로부

터 계속해서 면제시켜 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委員會는 同盟船社의 경우 協定運賃을 준수해야 하므로 혁신적인

會員船社가 고도의 서비스를 높은 운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방해받게 되고,

역으로 비용효율이 높은 선사가 저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해

받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항로

의 該當同盟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에 컨소시움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

이 방해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委員會는 定期船市

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船腹過剩을 감안해 보더라도 競爭規

則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바, 이는 船積率이 낮을 때의 運賃引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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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船腹調整이 비경제적인 투자결정원인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貨主가 최

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유럽委員會는 최종적으로 貨主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定期船社의 競爭制限行爲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

위적인 船腹量調整 및 그에 따른 부당한 運賃引上行爲, 優待運送契約(SC)

및 獨自運賃決定權(IA ) 사용지침 설정 등을 통한 船貨主間 자유로운 運送

契約 체결을 제한하는 행위, 貨主와 교섭을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다 자유롭고 공정

한 競爭條件의 창출 및 그에 따른 船貨主間의 利益의 均衡的 配分을 위해

현재 유럽委員會, 船主, 貨主 등 이해당사자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定期船社의 競爭制限行爲 이외에도 船社間, 情報交換協定50) 제3자를 경쟁

에서 배제하기 위한 共同行爲51) 등 지금까지 문제시되지 않았던 船社들의

특정의 共同行爲에 대해서도 로마條約 競爭規則의 適用範圍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50) 전통적인 定期船同盟과는 달리 운임결정기능을 갖추지 않은 船路安定化協定의
경우라 하더라도 유럽委員會는 該當協定 參與船社들의 市場集中度가 높고 協定

船社들이 교환하는 情報의 주요내용이 서비스가격, 즉 運賃인 경우에는 시장경
쟁을 명백히 제한할 수 있으므로 로마條約 第85條 第1項에 의한 금지대상이 된
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航路秩序의 회복 등 적용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情報의 共有協定은 個別適用免除를 받을 수도 있음. (R.
Whish , Competition Law , 1989, p.429.)

51) 로마條約 第86條에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에 의한 獨占的 地位의 남용금지
가 규정되어 있는바, 第85條의 대상이 아닌 과점상태의 複數企業에 의한 事業
者團體, 예를 들면 船主協會가 신규선사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독점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같은 유럽委員會의 입장은 第86
條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第85條에 의해 허용된 定期船同盟이라 하더
라도 향후에 조직력을 강화하여 非同盟船社에 대항하기 위한 운임률을 설정하

는 등 제3자를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한 共同行爲 또는 창고·보관 등 운송관련
서비스 제공시 비동맹선사로부터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協定에 대해서도 이

를 集團에 의한 支配的 地位의 남용으로 간주하여 第86條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음. (Philip Ruttley , International Shipping and EEC Competition Law ,
199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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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S tudy of Competition Rule s

on EU Com m on S hipping Policy

Jung, Mi-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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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 ct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mpetition

rules on EU common shipping policy and to expect to competit ion rules .

T his research was done through a literature study about EU maritime

transport and competition rules after the integration of EU . T he concern

with EU has been growing for the last several year s . But very few

attempts have been made at the EU shipping policy in Korea.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is , by definition, a liberalized activity .

If it w ere not , nobody would benefit from the role this mode of

transport play s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 it is only since 1

January 1993 that cabotage by sea has started to be phased in , as

agreed in 1992. T he introduction of cabotage and the need for the

Community to help improve the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m aritime

transport have result ed in the adoption of measures relating to

competition policy , to the prevention of unfair pricing practices, to

- 79 -



standards for ship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to

working condit ions . T he conditions governing admission to the

occupation have also been defined. T he result s of this study EU expect

to restrict a competition restrictive act strict 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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